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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김빛나 (아셈노인인권정책센터) 

 

연령주의, 수명연장, 그리고 일의 미래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사회와 노동시장이 재편되고 있지만, 연령주의(ageism)와 나이로 인한 

차별은 여전히 다양한 노인들의 의미 있는 사회 참여와 일할 기회를 제한하고 있다. 인구 

고령화가 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로 자리 잡은 오늘날, 연령주의를 해소하고 노년기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인권, 노동시장, 사회 및 경제정책이 교차하는 핵심적인 국제 의제로 

부상하고 있다.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긴 노년기를 살아가는 시대에 살고 있다. 2024 세계 인구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4 년 기준 전 세계 출생 시 기대수명은 73.3 세에 이르렀다(United 

Nations, 2024). 더 길어지고, 점차 건강해지는 노년기는 이제 개인이 사회경제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고, 인간관계를 유지 및 확장하며, 자아실현을 이어갈 수 있는 삶의 중요한 

단계로 폭넓게 인식되고 있다. 이러한 인구학적 변화는 노인 개인의 삶 이상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노동력 부족을 비롯한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과제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 등 여러 지역에서는 노인을 노동력의 중요한 구성원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노인을 사회보장제도의 수혜자로만 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사회 및 경제 발전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사회 구성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논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또한 인구학적 변화와 경제적 필요성을 넘어, 노년기의 일은 존엄, 사회참여, 노인의 주체성, 

비차별과 관련하여 그 의미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년기의 일은 단순히 

소득을 얻기 위한 경제활동을 넘어서며,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이 제시하는 독립, 존엄, 참여, 

그리고 비차별의 권리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United Nations, 1991). 유엔 노인인권 

독립전문가는 많은 노인이 자신의 기술과 경험을 바탕으로 계속 사회와 경제에 기여하기를 

희망하는 반면, 또 다른 노인은 빈곤을 예방하고 적절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년기에도 일할 기회가 보장되고, 일을 지속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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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인지에 대한 자신의 선택이 존중되고 지원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중요한 인권 

과제로 이해되고 있다(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2025).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노인은 연령주의로 인해 고용과 노동시장 참여 과정에서 다양한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생산성이 낮거나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능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편견, 노년기의 일에 대한 사회와 개인의 고정관념은 고용 기회, 직업훈련, 

직장 내 보호, 양질의 근로조건 등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일부 국가에서는 여전히 

노동시장 참여를 제한하는 연령제한이 존재하며, 노인에게 제공되는 일자리의 선택지가 매우 

제한적인 경우도 많다. 이러한 현실은 연령주의가 단순히 개인의 인식이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생애 전반에 걸쳐 일할 기회가 어떻게 배분되는지를 결정하는 사회적 및 

제도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연령주의는 성별이나 장애를 비롯한 다른 형태의 차별과 

교차하면서 노년기의 일과 관련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기도 한다(WHO, 2021; UNECE, 

2019). 

 

연령주의와 노년기 일할 권리에 관한 국제사회의 논의 

국제사회에서 노년기의 일과 연령주의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인 복지, 노동시장, 사회보장 

중심의 접근을 넘어 점차 권리 기반 접근을 포괄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다. 노인을 위한 

유엔원칙(1991)과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2002)은 모두 노인이 일(노동)을 

포함한 사회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환경을 조성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1; United Nations, 2002). 2010 년대에는 유엔 

고령화에 관한 개방형 실무그룹(Open-Ended Working Group on Ageing)이 출범하면서 

노인인권이 국제 인권 의제의 중요한 영역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이를 계기로 

연령주의는 노년기의 노동시장 참여를 저해하는 구조적 원인이자 장벽으로 인식되기 

시작했으며, 이러한 인식은 WHO 연령주의 국제보고서(2021)를 통해 더욱 강화되었다. 이 

보고서는 연령주의를 ‘나이를 이유로 타인이나 자신에게 향하는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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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하고, 채용과 교육훈련, 승진, 고용 유지, 나아가 은퇴에 이르기까지 고용의 전 과정에서 

연령주의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하였다(WHO, 2021). 

한편 현재까지 노인인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국제조약은 마련되지 

않았지만, 노년기의 일할 권리는 보편적 인권의 관점에서 점차 중요하게 다루어져 왔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은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선택하거나 

수락한 노동을 통해 생계를 유지할 기회를 가질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United Nations, 1966, 제 6 조). 또한 

2030 지속가능발전 목표는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다'는 원칙 아래 양질의 일자리, 불평등 감소, 

빈곤 해소를 핵심 목표로 제시한다(United Nations, 2015). 이러한 국제적 논의는 노인을 

보호와 지원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관점에서 벗어나, 권리의 주체이자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에 따라 노년기의 일은 

단순한 경제활동을 넘어 존엄과 평등, 의미 있는 사회참여를 실현하는 중요한 권리로 

이해되고 있으며, 연령주의를 해소하고 연령포용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하는 일은 인권과 

공중보건 분야 모두에서 핵심 과제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을 반영하여 이번 이슈포커스 봄여름호의 주제를 연령주의와 노년기 일할 

권리(Ageism and the Right to Work in Later Life)로 선정하였다. 인구 고령화 시대에 

노년기의 일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지만, 그 경험은 국가와 지역뿐 아니라 사회경제적 여건, 

건강상태, 장애 여부, 성별, 교육수준, 개인의 경력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난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현실은 정책 논의와 연구, 사회적 담론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더욱이 연령주의는 현재의 노인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아니다. 이는 모든 세대의 

나이듦과 미래의 자신을 인식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현상이다. 따라서 

연령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 연령집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을 넘어, 생애 전반에 

걸쳐 권리를 보장하고 연령포용적 사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접근이 필요하다(ASEM Global 

Ageing Center, 2025).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번 호는 노년기의 일할 권리와 연령주의를 둘러싼 다양한 

관점과 경험을 소개한다. 아시아와 유럽의 지역적 동향을 살펴보고, 불평등의 교차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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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명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연령 대응적인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다양한 접근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노년기 일할 권리에 대한 지역적, 교차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 

이번 호에는 연령주의와 노년기 일할 권리를 보다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지역적, 교차적, 

그리고 실천적 관점을 담은 네 편의 기고문을 수록하였다. 각 원고는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배경과 경험을 바탕으로 노년기 일과 연령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조명하며, 보다 포용적이고 

권리 기반의 정책과 실천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아셈 회원국의 노인 고용 현황과 연령주의 극복을 위한 다양한 정책 및 실천 사례를 조명하기 

위해, 이 분야에서 풍부한 연구 경험을 축적해 온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UN 

ESCAP)와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ECE)가 기고에 참여하였다. 먼저, UN ESCAP 의 Sabine 

Henning 박사와 Napaphat Satchanawakul 박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노인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을 살펴보고, 기대수명의 증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법정 정년제도의 한계를 

분석한다. 또한 지역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의 양상을 검토하고, 평생학습과 디지털 

포용, 그리고 실버경제를 통해 새롭게 창출될 수 있는 기회를 조명한다. 아울러 연령주의를 

해소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확대하기 위한 우수사례를 소개하며, 향후 함께 고민해야 할 

정책적 과제를 제안한다. 

이어 UNECE 의 Philipp Hessel 박사와 Lisa Warth 박사는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를 개인적, 제도적, 그리고 구조적 차원에서 분석한다. 또한 법제도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 평생학습과 디지털 포용 지원, 그리고 연령포용적 근무환경 조성 등 UNECE 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다양한 정책적 대응 사례를 소개하며, 연령주의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연령주의를 보다 교차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기 위해, 이번 호에서는 노년기에 특히 중요한 

사회적 이슈인 장애를 함께 조명하였다. Liat Ayalon 교수, Rachel Crossdale 박사, Sourav 

Das 박사, Veronika Kotýnková Krotká 박사는 유럽 노동시장을 중심으로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ableism)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이들은 장애가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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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가 결합하여 나타나는 

복합적인 차별 양상을 설명하는 한편,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및 실천적 방안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방글라데시 Resource Integration Centre(RIC)는 현장에서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연령주의와 노년기 일할 권리를 둘러싼 정책과 현실의 간극을 조명한다. Ferdoushi 

Begum 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농촌지역 노인의 삶과 일 경험을 분석하며, 

현장에서 노인들이 직면하는 기회와 연령주의적 장벽을 살펴본다. 또한 연령포용적인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설계하고 운영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한다. 

 

모두를 위한 연령포용적 일의 미래를 향하여 

기대수명의 증가는 일과 사회참여, 그리고 나이듦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제 우리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질문은 노인이 얼마나 오래 일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나이에 따른 고정관념과 차별 없이 노인이 원할 경우 계속 일할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이 

보장되고 있는가이다. 또한 오늘날 노년기의 일을 둘러싼 논의는 현재의 노인에게만 해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미래의 모든 세대가 경험하게 될 삶과 일의 방식에 관한 중요한 과제로 

확대되고 있다. 

이번 이슈포커스 봄여름호에 수록된 글을 통해 연령주의와 노년기 일할 권리에 관한 논의를 

확장하고, 서로 다른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연령포용적인 일의 미래가 어떠한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함께 모색하고자 한다. 아울러 참여와 기여, 존엄, 그리고 기회가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보장되는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이 필요한지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를 촉진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노인을 단순히 보호와 지원의 대상이 아니라 권리의 

주체이자 축적된 역량과 경험을 바탕으로 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하는 존재로 인식하는 

연령포용적 사회의 구축에 기여하기를 바란다. 또한 이번 이슈포커스가 현재의 노인뿐 아니라 

미래의 노인 세대가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사회참여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노년기의 역량과 잠재력을 새롭게 논의하는 데 밑거름이 되기를 기대한다. 

 



6 
 

References 

ASEM Global Ageing Center. (2025). The 5th ASEM Forum on the Human Rights of Older 

Persons: Present and future [Programme booklet]. ASEM Global Ageing Center. 

https://asemgac.org/board/view?bd_id=fr01&wr_id=507 

Independent Expert on the enjoyment of all human rights by older persons. (2025). 

Intersection between older persons’ right to social protection and their right to work 

(A/HRC/60/24). United Nations Human Rights Council. 

https://undocs.org/A/HRC/60/24 

International Conference and Workshop on Community-Led Approaches and Innovations for 

Better Care Systems, and Community Resilience toward an Inclusive Silver Economy. 

(2026, May 6–8). [Conference materials]. Bangkok, Thailand. 

United Nations. (2002). Political declaration and Madrid International Plan of Action on 

Ageing, 2002 (A/CONF.197/9). United Nations. 

https://social.desa.un.org/issues/ageing/resources/madrid-international-plan-of-

action-on-ageing  

United Nations (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Summary of Results. UN 

DESA/POP/2024/TR/NO. 9. New York: United Nations. 

United Nations General Assembly. (1991, December 16). United Nations Principles for Older 

Persons (A/RES/46/91). United Nations.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

mechanisms/instruments/united-nations-principles-older-persons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1). Global report on ageism. World Health Organization. 

https://doi.org/10.4060/9789240016866 

WHO Ageism Scale: Manual and User Guide. Geneva, Switzerland: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 License: CC BY-NC-SA 3.0 IGO.  

 

  

https://asemgac.org/board/view?bd_id=fr01&wr_id=507
https://undocs.org/A/HRC/60/24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ageing/MIPAA/political-declaration-en.pdf
https://www.un.org/esa/socdev/documents/ageing/MIPAA/political-declaration-en.pdf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united-nations-principles-older-persons
https://www.ohchr.org/en/instruments-mechanisms/instruments/united-nations-principles-older-persons


7 
 

노년기의 양질의 일자리 및 일할 권리 증진 

Sabine Henning and Napaphat Satchanawakul 

유엔 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UN ESCAP) 

 

서론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로 이어지는 급속한 인구학적 전환을 겪고 있다.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의 전환은 경제사회적으로 중대한 도전이자 기회이다. 특히 

노인은 돌봄의 수혜자에 머무는 수동적인 존재나 부양의 대상이 아니다. 노인은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존재이며, 돌봄 제공자이자 멘토, 기업가이고, 문화적 및 사회적 자본을 

지키고 이어가는 주체이다. 노인의 다양한 역할을 인정하고 이를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세대 간 사회통합을 위해 필수적이다(ESCAP, 2026a).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출산율과 사망률 감소에 따른 급속하고도 중대한 인구학적 변화를 겪고 

있으며, 이에 따라 노인 인구의 규모와 비중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인구 연령구조가 변화하고 

있다. 한때 급속히 증가하던 이 지역의 인구는 이제 수십 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2050 년대 초 약 51 억 명으로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United 

Nations, 2024).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추세 이면에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인구 변화 양상이 

존재한다. 일부 국가는 이미 인구 감소를 경험하고 있는 반면, 다른 국가들은 증가세가 

둔화되었음에도 여전히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높은 출산율과 사망률에서 기대수명의 연장과 

가족 규모의 축소로 이어지는 이러한 인구학적 전환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사회와 경제의 

거의 모든 측면을 재편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로 인해 아동 인구(0~14세)는 1990년대 중반에, 청년 인구(15~24세)는 2000년대 

후반에 각각 정점에 도달한 이후 감소해 왔다. 생산연령인구(15~64 세)는 2030 년대 중반에 

정점에 이른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65 세 이상 노인 인구는 약 5 억 3 천만 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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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산되며, 2050 년에는 약 두 배인 10 억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10 명 중 1 명이 노인이며, 2050 년에는 5 명 중 1 명이 노인이 될 것이다(그림 1). 

 

그림 1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연령 집단별 인구(백만 명 및 백분율),  

1950 년, 1970 년, 1990 년, 2000 년, 2026 년, 2030 년, 2050 년 및 2100 년 

 

 

 

 

 

 

 

 

 

출처: ESCAP calculations based 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s://population.un.org/wpp (accessed on 1 Jul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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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인구가 늘고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인구 연령구조의 

변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국가와 하위지역마다 서로 다른 시기와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 

기존 글로벌 노스 국가들이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수백 년이 걸린 것과 

달리,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대체로 훨씬 짧은 기간에 이러한 전환을 경험하고 있다. 

이 지역 전체의 경우 고령화사회에서 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평균적으로 26 년이 소요되어 

2034 년경 고령사회에 진입하고, 고령사회에서 초고령사회로 전환하는 데 다시 21 년이 걸려 

2055 년경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신 자료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국가 수는 2025 년 각각 23 개국, 

8 개국, 2 개국에서 2050 년에는 각각 24 개국, 11 개국, 19 개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림 2). 

 

그림 2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고령화사회, 고령사회 및 초고령사회에 해당하는 인구 비율과 국가 수, 

1990 년, 2025 년 및 2050 년 

 

 

출처: ESCAP calculations based 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s://population.un.org/wpp (accessed on 1 July 2025). 

그림 속 용어 번역 

출처: ESCAP calculations based o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World Population Prospects, Online Edition. Available at 

https://population.un.org/wpp (accessed on 1 July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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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은 여전히 노동시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경제와 사회의 발전은 나이, 성별, 장애 여부 또는 그 밖의 조건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를 가지며 사회에 생산적으로 기여할 수 있다는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그러나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경제구조, 문화적 규범, 성 불평등, 정책 

환경 등에 따라 국가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ILO, 2025a, 2025b). 지역 평균 경제활동참가율은 

남성 30.7%, 여성 14.9%로, 성별 격차가 여전히 뚜렷하다(그림 3). 경제활동참가율은 농업 

중심 경제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며, 남성은 50%, 여성은 35%를 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는 공식적인 일자리 기회가 충분하기 때문보다는, 비공식 부문이나 생계형 노동에 종사해야 

하는 경제적 필요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최근 몇 년간 노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하위지역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전체 국가의 

약 3 분의 1 에서는 경제활동참가율이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는 특히 태평양 지역과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 일부 국가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또 다른 3 분의 1 의 국가에서는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경제활동참가율이 5~15% 증가했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차이는 국가별 경제발전 단계와 사회보장 수준의 차이를 

반영한다. 또한 지역 전반에서 성별 격차는 여전히 크게 나타나며, 남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여성보다 15.8%포인트 더 높다. 이러한 성별 격차는 엄격한 성 역할 규범, 교육 수준의 

불일치, 그리고 공식 고용과 사회보장에 대한 접근 기회의 차이 및 주로 여성에게 집중된 돌봄 

책임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평등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비공식 부문에서의 노인 고용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여전히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캄보디아, 인도, 인도네시아, 라오인민민주공화국, 스리랑카, 베트남 등 여러 국가에서는 

노인의 비공식 고용 비율이 90%를 넘는다. 보유 기술과 일자리 수요의 불일치, 공식 부문의 

일자리 부족, 유연하지 못한 근무환경, 지나치게 낮은 의무 정년 연령, 사회보장제도의 미비로 

인해 많은 노인이 비공식 부문에서 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비공식 고용은 일정 

수준의 유연성과 자율성을 제공하기도 하지만, 대개 자발적인 선택이 아니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에 가깝다. 특히 여성 노인은 가사노동이나 가내생산에 집중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남성보다 비공식 고용 비율이 더 높다. 이 때문에 안전한 근무환경과 고용 안정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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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보장받지 못하고, 사회보장 적용 수준도 제한적이며, 소득 수준도 낮은 경향을 

보인다(그림 4). 

 

그림 3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하위지역 및 일부 국가별 65 세 이상 노인의 성별 경제활동참가율, 

가장 최근 연도 

 

출처: ESCAP calcul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Labour force participation 

rate by sex and age”, ILOSTAT database. Available at https://ilostat.ilo.org/data/ (accessed 

on 14 August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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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시아태평양 일부 국가의 비공식 부문에 종사하는 65 세 이상 노인의 성별 고용 비율:  

전체 비농업 고용 대비 백분율, 가장 최근 연도 

출처: ESCAP calculations based on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nformal employment rate”. 

ILOSTAT. Available at https://ilostat.ilo.org/data/snapshots/informal-employment-rate/ (accessed 

on 14 August 2025). 

 

교육과 건강은 노인의 현재 및 미래 경제활동 참여에 영향을 미친다 

교육은 현재와 미래의 노동력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노인의 고용에도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특히 초등교육과 중등교육 전기 단계에서 교육 기회와 

참여율을 크게 높였지만, 교육의 형평성과 질, 학업 이수율에서는 여전히 국가 간 격차가 크다. 

최근 발표된 아시아태평양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보고서에 따르면, 읽기와 수학의 최소 

학업성취도는 2015 년보다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ESCAP, 2026b). 그럼에도 이 지역 모든 

국가에서 교육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온 만큼, 앞으로 노년기에 접어들 세대는 현재의 노인 

세대보다 교육 수준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에 따라 아시아태평양 국가에서는 비공식 

고용이 점차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사회에서도 지속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교육, 건강 및 직업능력 개발을 포괄하는 생애주기적 접근에 기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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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세계은행의 인적자본지수와 같은 지표로 평가되는 현재의 

인적자본 투자 수준은 앞으로 노인 근로자가 될 세대의 고용가능성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World Bank, 2026). 

현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상당수 국가에서는 은퇴를 앞둔 노인(50~64세 연령층)의 대다수가 

초등교육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다만 이러한 교육 수준은 하위지역과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에서는 이 연령층이 이미 

중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갖춘 경우가 많다. 2060 년에는 아프가니스탄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교육수준 구성은 노인의 대다수가 최소한 중등교육을 이수하고, 상당수는 고등교육까지 

이수한 교육구조를 갖추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변화는 노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ESCAP, 2023). 

교육과 더불어 건강도 인적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이다. 노년기의 

건강 상태는 젊은 시기의 건강 상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건강 수준은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 결과이다. 또한 건강 상태는 나이, 성별, 교육 수준, 직업, 소득, 거주지역 등에 

따라 달라진다. 지난 75 년 동안 출생 시 기대수명이 32.1 년 증가했다는 점에서, 노년기까지 

생존하는 사람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거둔 중요한 성과이다. 출생 시 

기대수명은 동아시아 및 동북아시아와 남아시아 및 서남아시아에서 특히 크게 증가했으며, 

그 다음으로 동남아시아,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태평양 지역 순으로 증가 폭이 컸다. 그러나 

오래 산다고 해서 반드시 더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니다. 60 세 기대여명과 60 세 

건강기대여명을 비교하면 노년기의 건강과 장수 간 상호관계를  보여준다. 2021 년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60 세 이상 노인은 평균 4.5 년을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보냈다. 여성은 

이러한 상태로 평균 약 5.0 년을 보내 남성의 3.9 년보다 그 기간이 길었다. 2000 년부터 

2021 년까지 60 세 기대여명은 1.1 년 늘어난 반면, 60 세 건강기대여명은 0.7 년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일부 국가에서는 코로나 19 팬데믹의 영향으로 두 지표가 모두 하락했다(WHO, 2025). 

사람들이 더 오래 살게 되었지만 생애 마지막 몇 년을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로 보내는 경우가 

많고, 여기에 출산율 저하와 가구 규모 축소까지 겹치면서 돌봄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더욱이 증가하는 돌봄 수요를 더 이상 가족 구성원만으로 감당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오래 사는 여성은 이러한 변화의 영향을 특히 크게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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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을 맡을 경우 그 부담이 주로 여성에게 돌아가며, 돌봄을 제공하는 여성 자신도 이미 

노인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 수준과 건강은 서로 긍정적인 상관관계를 보이므로, 앞으로 노인의 취업 전망과 

전반적인 삶의 질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과 교육 수준이 계속 높아진다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노인이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년을 누릴 수 있게 될 것이다. 

 

법정 정년은 늘어난 수명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현행 정년제도는 인구학적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법정 

또는 의무 정년은 45 세에서 65 세까지인 반면, 60 세 기대여명은 13.3 년에서 28.9 년, 60 세 

건강기대여명은 9.9 년에서 21.9 년에 이른다. 따라서 대부분의 노인은 법정 정년 이후에도 

건강하고 활발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기간이 상당히 길지만, 공식 노동시장에서 계속 일할 

기회는 여전히 제한되어 있다. 

파푸아뉴기니, 솔로몬제도 및 투발루를 비롯한 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는 법정 정년이 

45~50 세에 불과한 반면, 60 세 이후에도 평균 15~20 년을 더 살 것으로 예상된다. 방글라데시, 

인도, 말레이시아, 스리랑카 및 태국과 같이 정년이 60 세인 국가에서도 60 세 기대여명이 

16~23 년에 이르러, 은퇴 이후에도 10 년 이상 생산적으로 활동할 잠재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일부 국가는 이러한 격차를 줄이기 위해  단계적 접근을 채택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경우, 

2022 년에 정년을 62 세에서 63 세로 상향했으며, 2030 년까지 이를 65 세로 추가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재고용 기회도 70 세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인도네시아는 공적연금 수급 

연령을 56 세에서 59 세로 높이고 있으며, 이후 3 년마다 1 세씩 상향하여 2043 년에는 65 세로 

높일 계획이다. 대한민국은 출생연도별 정상 연금 수급 개시 연령을 2013 년부터 2033 년까지 

60 세에서 65 세로 단계적으로 높이고 있으며, 2016 년에는 기업의 법정 정년 하한을 60 세로 

도입하였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은 고용주와 근로자가 변화에 적응할 시간을 확보하는 동시에 

노인의 생산적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ESCAP, 2026a). 

초등교육만 이수한 노인 근로자는 사회보장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공식 부문에서 계속 

일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고등교육을 이수한 근로자는 법정 정년 무렵 고용률이 낮아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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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보인다(ADB, 2024).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계속 일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근로자들은 노년기에 연금과 자산에 의존할 수 있다. 

성별 격차는 이러한 제도와 현실의 불일치를 더욱 심화 시킨다. 여성은 남성보다 기대수명이 

더 긴 데도 정년은 일반적으로 남성보다 2~5 년 이르다. 예를 들어 중국은 제도 개혁을 통해 

정년을 남성은 63 세, 여성은 58 세로 높일 예정이지만, 60 세 건강기대여명은 남성이 19.4 년, 

여성이 23.1 년이다. 여러 국가에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이 나타나며, 이는 연금과 근로소득 

측면에서 여성의 불이익을 누적 시켜 노년기의 성 불평등을 더욱 심화한다. 또한 농촌 지역 

근로자와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는 도시 지역 근로자와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보다 더 

늦게 은퇴하는 경향이 있다는 근거도 제시되고 있다(ADB,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생애 전반에 걸친 사회보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은퇴는 감당하기 어려운 사치에 가깝다. 경제적 필요로 인해 노인, 그 

중에서도 다수를 차지하는 여성 노인은 고용이 불안정하고 임금이 낮은 비공식 노동에 종사할 

수밖에 없다. 

 

직장 내 연령주의는 여전한 현실이다 

출산율이 낮아지고 수명이 늘어나면서,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의 미래는 상당 부분 

고령화되는 노동력 달려 있다. 그러나 직장에 뿌리 깊게 자리 잡은 연령주의는 여전히 큰 

걸림돌이다. 이는 귀중한 인적자본을 노동시장에서 배제하고, 지역 내 불평등을 더욱 심화 

시킨다. 연령주의와 연령차별은 채용, 고용 유지, 승진, 직업능력 개발 및 해고 등 고용의 전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ADB, 2024).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는 가족, 특히 여성이 노인을 돌봐야 한다고 여기는 효 

규범이 직업 현장에서의 연령차별을 심화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일부 고용주는 노인 

근로자가 본질적으로 존중이나 편의를 제공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여기는 반면, 다른 고용주는 

노인 근로자는 이들이 젊은 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다고 보기도 한다. 또한 노인 근로자는 

인건비 부담이 크고, 사고방식이 경직되어 있으며, 지역 경제 전반을 빠르게 변화시키는 

디지털 전환에 저항하거나 잘 적응하지 못한다고 인식되기도 한다. 이러한 편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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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관념으로 인해 노인 전문직 종사자는 채용 과정에서 심각한 차별을 겪고, 디지털 기술 

역량 향상 프로그램에서 체계적으로 배제되거나 조기 퇴직을 강요 받는다. 한편 젊은 

근로자도 생산성이나 직장에 대한 충성심을 둘러싼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으며, 가족을 

돌보는 책임까지 수행하는 과정에서 업무 스트레스가 가중 될 수 있다. 특히 여성은 노인의 

주 돌봄 제공자인 경우가 많아 이러한 영향을 더욱 크게 받는다. 중요한 점은 실증적 근거를 

통해 노인 근로자와  젊은 근로자의 고용 사이에 체계적인 일자리 대체 효과가 없다는 사실이 

일관되게 확인된다는 것이다. 이는 근로기간 연장이 청년의 고용기회를 감소시킨다는 뿌리 

깊은 인식에 의문을 제기한다(OECD, 2019). 

전반적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는 다세대 노동력은 직장 내 관계를 개선하고, 지식 공유와 

멘토링 및 기술 전수를 촉진하며,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고, 조직의 회복탄력성을 강화하며, 

인력 승계 계획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젊은 근로자와 노인 근로자는 보유한 

기술, 업무 방식 및 경험 수준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노동시장에서 서로를 대체하기보다 상호 

보완하는 경향이 있다.  

 

평생학습과 디지털 포용은 노년기 고용가능성과 직무만족도를 높인다 

인구 고령화로 인해 지속적인 직업능력 개발과 디지털 포용을 지원하는 체계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전 세계의 교육 환경도 달라지고 있다. 특히 노동시장의 자동화와 디지털화, 

인공지능(AI)의 확산과 같은 급격한 경제 및 기술 변화로 인해 생애 초기에 습득한 

기술만으로는 변화에 대응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따라 형식교육, 비형식교육 및 

무형식학습을 아우르는 평생학습체계가 필수적인 기반으로 자리 잡았다. 이러한 체계는 

노인이 고용가능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기술에 성공적으로 적응하며, 

현대사회에 지속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러나 노인이 감당할 수 있는 비용이며 

연령포용적으로 설계된 학습 기회에 접근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많은 국가의 경우 노인의 

지속적인 성인학습과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는 명확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교육기관은 젊은 학습자를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고, 직장 내 교육에서도 50 세 이상 근로자가 

배제되는 일이 빈번하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용주는 교육훈련 투자에 따른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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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라고 판단하여 노인 근로자에게 교육과 역량 개발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OECD, 2019; ADB, 2024). 이에 대응하여 일본과 대한민국, 그리고 최근에는 

몰디브에서도 노인 근로자에게 적절한 역량 개발 기회를 제공할 책임을 고용주에게 부과하는 

법률을 마련하였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져 왔지만, 노인이 디지털 기기에 

접근하고 필요한 역량을 갖추며 이를 안전하게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이른바 ‘노년층 

디지털 격차’는 여전히 존재한다. 인터넷 접근성은 75 세 이후 크게 낮아지며, 

개발도상국에서는 10% 미만인 경우가 많고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선진 경제에서도 대체로 

40~60% 수준에 머문다. 이는 연령 증가에 따른 신체적 및 인지적 능력의 변화 등 여러 

요인에서 비롯된다. 성별은 연령에 따른 배제를 더욱 심화 시킨다. 교육 수준 역시 디지털 

참여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으로, 정규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보다 

인터넷에 접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도시 지역에 거주하는 

노인은 농촌 지역의 노인보다 인터넷에 접근할 가능성이 더 높다.  

 

실버경제는 노인에게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기회를 제공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인구 고령화와 함께 ‘실버경제’가 확대되면서 경제적 관계도 재편되고 

있으며, 노인은 적극적인 소비자이자 자산 보유자, 기업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실버경제는 

보건의료 기술, 맞춤형 금융서비스, 관광, 고령친화형 주택 등 여러 산업을 아우르는 시장이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실버경제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정책은 

고령화가 혁신과 성장을 능동적으로 촉진하고 사회통합에도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SCAP, 2026a). 노인은 나이가 들면서 축적한 자산과 다양한 선호, 늘어난 수명을 바탕으로 

자신의 필요와 선호 및 요구에 맞춘 서비스와 제품의 중요한 소비자 집단을 형성하며, 이를 

통해 경제성장과 혁신에 기여한다. 

노인은 또한 영세 및 중소기업에서 생계형 창업과 기회형 창업을 모두 이끌면서 생산성에 

대한 기존의 통념에 도전하고 있다. 말레이시아, 필리핀, 대한민국에서는 노인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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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와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노인 기업가는 여전히 

디지털 역량의 격차와 제한적인 자본 접근성 등의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노인 관광과 의료관광은 특히 인도, 말레이시아 및 태국에서 활발하게 성장하는 분야로, 

사회적 포용과 기능적 웰빙을 증진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을 포용하는 경제 전환을 이루려면 

향후 정책을 통해 뿌리 깊은 디지털 격차와 성별 및 소득 격차를 해소해야 한다. 노인을 고립된 

별도의 시장 부문으로 취급하기보다는 정책 체계 전반에 물리적 및 기술적 접근성을 

주류화하여, 노인이 평생 경제에 기여하는 주체이자 소비자로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은 노인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기회 창출의 

모범사례를 보여주고 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노인 근로자를 위한 고용정책이 크게 발전해 왔으며, 여러 국가는 

변혁적 변화를 이끌고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혁신적인 접근법을 선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각국의 경험과 교훈 공유는 지역 협력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 ESCAP 은 인구 고령화 

관련 정책을 모은 자료 저장소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대화형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ESCAP, 2025a, 2025b). 아래에 제시한 

사례는 최근 몇 년 동안 각국이 이 분야에서 개발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간략히 보여준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서로 결합하여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를 통해 적용 범위와 효과가 

더욱 확대된다. 

  

a) 직업능력 개발 및 역량 강화 

평생학습은 노인 근로자의 고용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급격한 기술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역량 향상이 필요하다(OECD, 2020).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호주,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및 러시아연방 등이 

교육훈련비 지원, 경력 전환 지원, 그리고 전통 생태지식을 활용하기 위한 녹색경제 분야 

재교육 등 다양한 사업을 도입하였다(ESCAP, 2025a, 2025b; ILO, 2018). 예를 들어 대한민국, 

싱가포르 및 태국은 평생학습을 주요 정책과제로 삼고, 지역 커뮤니티 센터와 모든 연령대의 

https://www.population-trends-asiapacific.org/repositories/policies
https://www.population-trends-asiapacific.org/repositories/policies
https://www.population-trends-asiapacific.org/repositories/good-pract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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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자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통해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노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전문교육을 녹색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여 기후변화적응 역량을 높여야 

한다. 

 

b) 세대가 함께 참여하는 포용적 디지털 역량 강화 모델 

여전히 여러 과제가 남아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혁신적이고 포용적인 디지털 역량 

강화 프로그램은 노인의 구체적인 필요를 반영한 맞춤형 학습 경로가 지닌 가능성을 보여준다. 

호주는 디지털 안전과 활용 능력에 중점을 둔 온라인 활동을 제공하고, 중국은 노인대학을 

운영하고 있다. 튀르키예는 노인요양시설에 ‘디지털 봄 체험실(digital spring room)’을 

마련하여 노인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게임을 하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며, 가족과 

영상통화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싱가포르는 디지털 학습을 지역사회 체계에 통합하고, 

디지털 대사로 활동하는 청년 자원봉사자들이 이를 지원한다. 베트남의 세대 간 자조클럽 

(Intergenerational Self-help Club)은 비용 부담이 적고 지역 실정에 맞는 학습 환경에서 

디지털 문해교육과 전통지식 교류를 결합함으로써 상호 학습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c) 취업 알선 및 경력 전환 지원 

나이가 들수록 보유 기술과 일자리 수요의 불일치, 제한된 인적 네트워크 및 연령차별 등으로 

경력 전환이 더욱 복잡해지기 때문에, 일부 국가는 노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지원 서비스를 

도입하고 있다. 주요 사례로는 괌과 북마리아나제도의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인도의 

디지털 일자리 매칭 플랫폼, 몽골의 의무적 취업 지원, 대한민국의 임금 보조제도 등이 있다. 

일본의 고령·장애·구직자 고용지원기구는 노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종합적인 고용지원 

서비스를 운영하여 근로 기간 연장, 근무환경 개선, 기업의 고령화 노동력 적응 및 노년기 

재고용을 위한 교육훈련을 지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원은 아직 일반화되지 않아 많은 노인 

근로자가 체계적인 도움 없이 구직 과정을 헤쳐 나가야 한다. 

 

d) 다양한 연령대가 함께 일하는 직장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면 노인 근로자와 젊은 근로자가 한정된 역할을 두고 경쟁하기보다 

서로를 보완하기 때문에 생산성, 창의성, 인력 승계 계획을 향상시킨다(OECD, 2020). 서로 

다른 연령대의 근로자는 대체로 맡은 역할과 보유한 기술이 다르므로, 연령 구성이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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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은 구성원 간 지식 전수를 통해 강점을 발휘한다. 일본, 필리핀 및 싱가포르 등에서는 정부의 

지원을 받는 민간기업이 노인 근로자가 젊은 직원을 지도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지식 전수를 촉진하고 생산성과 혁신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그러나 

이러한 이점을 충분히 실현하려면 직장 내 긴장을 해소하고 뿌리깊은 연령차별적 태도에 

대응하기 위한 맞춤형 전략이 필요하다. 

 

e) 재고용 및 유연 근무 환경 

원격근무, 시간제 근무, 직무공유 및 단계적 은퇴 등을 포함한 재고용 및 유연근무 방식은 

노인의 역량과 여건을 고려하면서 근로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일본, 싱가포르 및 

대한민국에서 대표적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ESCAP, 2025a; OECD, 2020). 고소득 국가가 

이러한 제도의 시행을 주도하고 있지만,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는 국가별 도입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는 비자발적인 시간제 근로를 방지하고 양질의 근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보호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f) 직장 내 권리와 차별금지 보호조치 

노동시장에는 여전히 연령주의가 만연하여 노인의 기회를 제한한다. 이에 호주, 일본, 피지 

및 대한민국 등은 벌금 부과나 위반 사실 공개 등의 방식으로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법적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ADB, 2024; ESCAP, 2025a, 2025b). 이러한 법적 보호조치가 

실제로 시행될 경우 노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지만, 접근성을 

보장하기 위한 종합적인 직장 환경 개선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다 

(ESCAP, 2025a, 2025b; Burn et al., 2023). 또한 이러한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평가가 부족하여 

정책이 고용의 질에 미치는 실제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ADB, 2024). 앞으로 추진할 

정책과 사업은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근거 기반 접근을 우선해야 한다. 

 

g) 직장 환경 조정 

연령포용적인 직장을 조성하려면 나이가 들수록 장애 유병률이 높아지고 개인의 기능적 

역량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인간공학적 개선, 접근 가능한 기반시설, 유니버설 디자인 등 

물리적, 기술적, 조직적 측면의 근무 환경을 조정해야 한다. 북아시아 및 중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여러 국가에서는 노인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해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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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대와 개선된 도구 및 장비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종합적인 접근성 

보장 조치는 지역 전반에서 여전히 제한적이며, 이는 지역 내 지식 공유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또한 기존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부족으로 정책의 영향을 충분히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향후 

고용체계를 마련할 때에는 근거 기반 접근이 필요하다. 

 

h) 노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거나 재고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인센티브 

임금 보조금과 세제 혜택은 노인의 고용을 촉진한다. 예를 들어 호주, 일본, 싱가포르, 태국 및 

대한민국에서는 연령친화적 기업 프로그램을 통해 특정 직종에서 일정 수 이상의 노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에 세액공제, 채용 보조금,  임금 보전 등 재정적 지원을 제공한다(ADB, 

2024; ESCAP, 2025a, 2025b).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도록 직무역량 향상과 직장 환경 조정을 함께 지원한다. 

 

노년기 양질의 일자리와 일할 권리 증진을 위한 권고사항 

인구 고령화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전반에서 나타나는 거대한 흐름이며, 그 규모와 진행 

속도도 매우 빠르다. 노인은 돌봄을 수동적으로 받는 존재이거나 부양의 대상이 아니라, 

사회에 적극적으로 기여하는 주체이자 돌봄 제공자, 멘토, 기업가이며 사회문화적 자본을 

지키고 이어가는 주체이다. 노인의 다양한 역할과 역량을 인정하고 이를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은 활동적이고 건강한 노화에 기여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오늘의 청년이 내일의 노인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교육과 건강에 

투자해야 한다.  

• 고령화 관련 법률 및 정책 체계 전반의 일관성을 확보해야 한다. 

• 기존의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할 수 있도록 재고용 기회와 경력 연장 경로를 마련해야 

한다. 

• 실효성 있는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 고용주 인센티브를 통해 채용, 승진 및 고용 유지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해소해야 한다. 

• 시간제 근무, 단계적 은퇴, 원격근무 및 직무공유 등을 포함한 유연근무 방식을 제도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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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간공학적 개선과 접근 가능한 기술 인프라 구축 등 연령친화적인 직장 환경 조정에 

투자해야 한다. 

• 노인 근로자가 생산성을 유지하고 지속적으로 업무에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디지털 

재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해야 한다. 

• 노인 근로자가 보유한 전통지식을 기후변화 적응과 지속가능한 실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녹색경제 교육을 통합해야 한다. 

• 포용적 성장을 위해 실버경제를 활용하고, 소비자이자 생산자로서 노인이 경제적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무급 돌봄노동을 인정하고, 그 부담을 경감하며, 공평하게 재분배하여 노인 근로자, 특히 

여성 노인이 일과 가족에 대한 책임을 보다 균형 있게 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근로자의 직업역량 향상과 재교육을 촉진하고, 법정 정년 이후에도 노인 근로자를 계속 

고용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 

• 여러 세대가 함께 일하는 인력구조를 조성하여 세대 간 학습과 정보 교류를 활성화하고, 

혁신과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 고령화와 노동에 관한 연령별 세분화 데이터와 정보를 수집, 취합, 분석, 배포하여 근거 

기반 정책 수립을 강화해야 한다. 

 

이 글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유엔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23 
 

References 

Asian Development Bank (2024). Aging Well in Asia: Asian Development Policy Report 2024 . 

Asian Development Bank. https://doi. org/10.22617/SGP240253-3 

Burn, I., Firoozi, D., Ladd, D., & Neumark, D. (2023). Stereotypes of older workers and 

perceived ageism in job ads: Evidence from an experiment. Journal of Pension 

Economics and Finance, 22(4), 463–489. 

https://doi.org/10.1017/S1474747222000270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5a). Informal employment rate. ILOSTAT.  

https://ilostat.ilo.org/data/snapshots/informal-employment-rate/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2025b). World employment and social outlook: Trends 

2025. https://doi.org/10.54394/IZLN1673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19). Working Better with Age: 

Ageing and Employment Policies.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c4d4f66a-en  

Organis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2020). Promoting an age-

inclusive workforce: Living, learning and earning longer. OECD Publishing.  

https://doi.org/10.1787/59752153-en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24). 

World Population Prospects 2024. https://population.un.org/wpp/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23). The Future 

of Work in the Context of Population Ageing in Asia and the Pacific. 

https://www.unescap.org/kp/2023/future-work-context-population-ageing-asia- 

and-pacific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25a). Database 

of good practices on population ageing [Data set]. https://www.population-trends-

asiapacific.org/repositories/good-practices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25b). Rapid 

assessment of employment policies for older persons in Asia and the Pacific 

[Unpublished manuscrip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26a). Leaving no 

one behind: Advancing a society for all ages in Asia and the Pacific.  

https://repository.unescap.org/server/api/core/bitstreams/95e756b1-66a7-4e64-

88a9-387d5864a2de/content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2026b). Asia and 

the Pacific SDG Progress Report 2026. 

https://unitednations.sharepoint.com/sites/ESCAP-SocDev-SDD/SDD%20HomeDrive/3.SDTS/POP/RES-KNOW-TOOLS/APPJ/APSDJ%202026/2600127_Executive%20Summary_editedAA.docx?web=1
https://doi.org/10.1017/S1474747222000270
https://ilostat.ilo.org/data/snapshots/informal-employment-rate/
https://doi.org/10.54394/IZLN1673
https://doi.org/10.1787/c4d4f66a-en
https://doi.org/10.1787/59752153-en
https://www.unescap.org/kp/2023/future-work-context-population-ageing-asia-%20and-pacific
https://www.unescap.org/kp/2023/future-work-context-population-ageing-asia-%20and-pacific
https://www.population-trends-asiapacific.org/repositories/good-practices
https://www.population-trends-asiapacific.org/repositories/good-practices
https://repository.unescap.org/server/api/core/bitstreams/95e756b1-66a7-4e64-88a9-387d5864a2de/content
https://repository.unescap.org/server/api/core/bitstreams/95e756b1-66a7-4e64-88a9-387d5864a2de/content


24 
 

https://repository.unescap.org/server/api/core/bitstreams/86497019-0af7-40e3-

b1d0-f6c5641bbf0e/content 

World Bank (2026). Human capital index (HCI) (scale 0-1). Human Capital Data Portal. 
https://humancapital.worldbank.org/en/indicator/WB_HCP_HCI  

World Health Organization (2025b). Life Expectancy at Age 60. WHO Global Health 

Observatory.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 indicator-

details/GHO/life-expectancy-at-age-60-(years) 

 

  

https://repository.unescap.org/server/api/core/bitstreams/86497019-0af7-40e3-b1d0-f6c5641bbf0e/content
https://repository.unescap.org/server/api/core/bitstreams/86497019-0af7-40e3-b1d0-f6c5641bbf0e/content
https://humancapital.worldbank.org/en/indicator/WB_HCP_HCI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20indicator-details/GHO/life-expectancy-at-age-60-(years)
https://www.who.int/data/gho/data/indicators/%20indicator-details/GHO/life-expectancy-at-age-60-(years)


25 
 

UNECE 지역의 연령주의와 노년기 일할 권리 

Philipp Hessel and Lisa Warth 

유엔 유럽경제위원회 (UNECE) 

 

1. 서론 

인구 고령화는 유럽을 비롯해 유엔 유럽경제위원회(United Nations Economic Commission 

for Europe, 이하 UNECE) 지역 전반의 노동시장을 근본적으로 재편하고 있다. UNECE 는 유럽, 

북아메리카, 중앙아시아, 코카서스 및 서아시아 일부를 포함한 56 개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2000 년부터 2023 년까지 55~64 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두 배로 

증가했다. 독일,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등의 국가에서는 현재 노인 근로자가 전체 노동력의 

4 분의 1 이상을 차지한다. 이와 동시에 UNECE 지역의 많은 국가에서 65 세 기대여명(앞으로 

더 살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은 약 20 년에 이르렀고, 근로자의 평균연령 또한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UNECE, 2025). 이러한 추세는 낮은 출산율과 노년기 생존율의 지속적인 

향상에 따른 구조적 전환을 반영한다. 

 

UNECE 지역 내 노인 근로자는 전체 노동력의 5 분의 1 이상을 차지하며,                

일부 국가에서는 4 분의 1 을 넘는다. 

그림 1 

UNECE 일부 회원국의 전체 취업자 중 노인 근로자(55 세 이상)의 비율, 2000~2023 년 

 
 

출처: UNECE Statistical Database, see https://w3.unece.org/PXWeb2015/pxweb/en/STAT/STAT__30-GE__03-

WorkAndeconomy/001_en_ GEWELabourActivity_r.px/.  

주: UNECE 지역 평균은 2000 년, 2010 년 및 2023 년 자료를 모두 이용할 수 있었던 다음 31 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오스트리아, 벨기에,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네덜란드 왕국,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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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변화는 다양한 측면에서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노동력의 고령화는 경제적 및 

재정적 측면에서 여러 과제를 제기한다.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생산량이 줄어들고 노동력 

부족이 심화되며, 조세 기반도 약화될 수 있다. 또한 연금, 보건의료 및 장기요양체계에 대한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이러한 부담은 전체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국가에서 특히 두드러진다. 

다른 한편으로 기대수명의 증가는 사람들이 유급 노동에 더 오래 참여할 수 있게 한다. 노인 

근로자는 풍부한 경험과 전문지식, 그리고 조직에 축적된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생산성을 

높이고 세대 간 지식 전수를 촉진하는 데 기여한다. 노인 근로자의 고용률을 높이는 것은 

경제의 회복력을 강화하고, 사회보호 체계를 뒷받침하며, 보다 포용적인 노동시장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은 아직 충분히 실현되지 않고 있다. UNECE 지역 전반에서 노인은 취업, 

고용 유지 및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 여전히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장벽에 직면하고 있다 

(UNECE, 2025). 이러한 현실의 핵심 원인 가운데 하나는 노동세계에 연령주의가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는 점이다(UNECE, 2019). 연령주의는 나이를 기반으로 한 고정관념, 편견 및 

차별을 의미하며(WHO, 2021), 채용에 영향을 미치고 교육훈련과 경력 발전의 기회를 

제한하며, 직장 내 상호작용과 은퇴로의 전환 과정에도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현상은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일 뿐 아니라, 노년기의 일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이 글은 인구구조 변화, 노동시장 변화, 그리고 연령주의가 서로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를 

살펴본다. 또한 핵심 과제가 단순히 일하는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고, 계속 일하는 것이 강요가 아닌 존엄성과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진정한 선택이 되도록 보장하는 데 있다고 주장한다. 

이 글은 최근 발간된 UNECE 의 고령화 정책 브리프와 노인의 모든 인권 향유에 관한 

독립전문가의 2025 년 보고서(Mahler, 2025)를 바탕으로, 연령주의가 노동시장에서 실질적인 

장벽으로 작용하는 동시에 평등, 존엄성, 자율성 및 사회적 포용과 관련된 중대한 규범적 

문제임을 보여준다. 또한 UNECE 고령화 정책 데이터베이스(Ageing Policies Database)를 

통해 새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 정보를 활용하여, 보다 포용적이고 연령에 적절히 대응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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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시장을 실제로 조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UNECE 지역의 구체적인 정책 방안과 우수 

사례를 소개한다. 

 

2. 인구구조 변화와 노동세계의 연령주의 대응에 대한 거시경제적 필요성 

연령주의 대응의 시급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유럽과 다른 고령화 국가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거시경제적 현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ILO, UNECE, UNFPA, 

2025). 인구전망에 따르면 UNECE 국가에서는 연령집단 간 상대적 인구 비율이 변화하면서, 

금세기 중반에는 노동시장을 떠난 노인 1 명당 생산연령인구 약 2 명이 존재하는 구조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인구구조 변화는 유럽 경제에 심대한 구조적 전환을 가져오고 있다. 즉, 정책의 

중심축이 실업 관리에서 지속적이고 구조적인 노동력 및 숙련인력 부족에 대응하는 방향으로 

이동하고 있다. Eurofound(2025)와 OECD(2025)의 분석이 보여주듯이, 오늘날 경제는 점차 

‘일자리 부족에서 노동력 부족’으로 전환되는 양상을 보인다. 유럽에서는 이미 보건의료, 물류, 

교육, 공공행정 및 기술 분야에서 빈 일자리를 충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인력 부족은 잠재 GDP 성장률을 제약하고, 공공재정을 약화시키며, 사회보장제도와 연금 

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위협한다. 

이러한 경제 환경에서 근로기간의 연장은 더 이상 정책적 선택이 아니라 거시경제적 

필수과제가 되었다. 거시경제 모형 분석에 따르면 인구 고령화는 고소득 선진경제에서 

장기적인 1 인당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최대 40%까지 낮출 수 있다(OECD, 2025). 반대로 

고령층의 고용률을 효과적으로 높이면 이러한 손실을 상당 부분 완화하고, 생산성을 유지하며, 

공공서비스 재원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조세 기반을 확대할 수 있다. 

유럽연합에서 55~64 세 인구의 고용률은 2010 년부터 2023 년까지 크게 상승하여, 약 

20%포인트의 증가폭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경제활동 참여가 확대되었음에도, 이 연령층의 

약 3 분의 1 은 여전히 경제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어 노인 근로자의 잠재력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격차는 경제활동 참여를 더욱 확대할 여지가 상당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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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준다. 그러나 현재의 정책체계는 경제적 불이익을 부과하거나 연금 수급요건을 

구조적으로 조정하는 방식에 주로 의존하고 있어 상당한 한계를 안고 있다. 

 

유럽 지역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노인 근로자의 막대한 잠재력 

그림 2 

경제활동상태 및 성별에 따른 55~64 세 인구 비율,  

2024 년 또는 가장 최근 연도, 지역 평균 

 

출처: 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ILOSTAT, see https://ilostat.ilo.org/topics/population-and-labour-

force/.  

주: 100%의 경제활동참가율이라는 최대치는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는 가상의 수치이다. 대부분의 

국가는 2024 년 자료를 사용하였으나, 일부 국가는 이용할 수 있는 가장 최근 자료가 2016~2023 년 자료이다. 

지역 평균은 자료를 이용할 수 있었던 다음 53 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출하였다. 알바니아, 아르메니아, 

오스트리아, 아제르바이잔,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캐나다, 크로아티아, 키프로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키르기스스탄, 라트비아, 리히텐슈타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몬테네그로, 네덜란드 

왕국, 북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포르투갈, 몰도바 공화국, 루마니아, 러시아연방, 산마리노,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타지키스탄, 튀르키예, 우크라이나, 영국, 미국, 우즈베키스탄. 

 

법정 정년을 상향하면 더 오래 일하도록 유도하는 경제적 유인이 생기지만, 그것만으로 

노인이 취업이나 고용 유지가 자동적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지는 생애 전반에 걸쳐 형성되는 구조적 요인과 건강상태, 노동시장 여건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결정된다. 건강기대수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건강 악화는 여전히 조기 

노동시장 이탈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또한 노인 구직자는 노동시장에서 여러 위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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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되는 특수한 상황에 직면한다. 산업구조 변화나 기업의 인력 감축으로 일자리를 잃게 

되면, 중년 근로자보다 장기실업에 빠질 위험이 13.5%포인트 더 높다(Eurofound, 2025). 

따라서 연령주의에 대응하고, 건강한 근무환경을 조성하며, 실질적인 직무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체계적 조치 없이 경제적 압박만 강화할 경우, 취약한 노인을 공식 

노동시장에서 밀어내 불완전고용이나 빈곤으로 내몰 위험이 있다. 

 

3. 직장 내 연령주의의 다층적 성격 

노동시장에서 연령에 따른 불이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이해하려면, 연령주의를 다층적 

차원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연령주의는 개인적, 제도적, 구조적 

차원이라는 서로 연결되고 상호 강화되는 세 층위에서 역동적으로 작용하며, 각 층위는 

존엄성, 자율성, 평등 및 비차별의 원칙을 훼손한다. 

3.1. 개인적 차원: 고정관념과 존엄성의 침해 

개인적 차원에서 연령주의는 고용주, 인사담당자, 직속 관리자 및 동료들이 노인 근로자의 

역량에 대해 갖고 있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나타난다. 노인 근로자는 흔히 결핍 

중심의 시각에서 바라보아 생산성이 낮고, 조직 변화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며,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데 소극적이고, 디지털 역량이 부족한 존재로 인식된다(UNECE, 2019). 반면, 

조직에 대한 높은 충성도, 낮은 결근율, 뛰어난 갈등 해결 능력 및 멘토링 역량 등 노인 

근로자가 지닌 고유한 강점은 구조적으로 과소평가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고정관념은 개인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직접적으로 침해한다. 

개인의 실제 역량이 아니라 단순히 나이를 기준으로 평가함으로써, 개인적 차원의 연령주의는 

노인 근로자의 직업적 주체성을 훼손한다. 

개인적 차원의 연령주의에서 특히 교묘한 측면은 연령주의가 노인 스스로에게 내면화된다는 

점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회의 부정적인 메시지와 직장에서의 미묘한 배제를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노인 근로자는 이러한 고정관념을 스스로 내면화하게 된다(WHO, 2021). 그 결과 

자신은 새로운 디지털 시스템을 익힐 능력이 없거나, 승진이나 직무훈련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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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하기에는 ’너무 나이가 많다’고 믿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심리적 내면화는 자기배제로 

이어져 새로운 직무에 지원하거나 직무역량을 개발하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일을 

주저하게 만든다. 결국 노인 근로자가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탈하게 되는 자기실현적 예언을 

낳는다. 

3.2. 제도적 차원: 고용의 전 과정과 평등할 권리 

제도적 차원에서 연령주의는 기업의 정책, 인적자원 관리 체계 및 공식적인 운영 절차에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제도화된 편견은 고용의 전 과정에 걸쳐 나타나며, 평등한 대우를 받을 

권리와 차별 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모집 및 채용: 연령차별은 입사지원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알고리즘 

기반의 지원자 추적 시스템(Applicant Tracking System, ATS)은 경력이 풍부하거나 졸업한 지 

오래된 지원자를 눈에 띄지 않게 걸러낼 수 있다. 채용공고에는 ’디지털 네이티브’나 ’활력이 

넘치는 인재’와 같이 특정 연령대를 연상시키는 표현이 자주 사용된다. 이러한 표현은 사실상 

노인 지원자에게 자신들은 환영하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며, 고용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를 침해한다. 

교육훈련 및 전문성 개발: 제도적 연령주의는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을 크게 제한한다. 기업은 

흔히 노인 근로자가 곧 퇴직할 것이라는 인식에 근거하여, 이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잘못된 전제 아래 투자수익률(ROI)을 산정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교육훈련 자원은 젊은 연령층에 불균형하게 집중되고, 노인 근로자는 기술의 노후화에 더욱 

취약해진다. 이러한 불평등한 대우는 유럽사회헌장과 같은 지역 인권 규범에서 명시적으로 

보장하는 직업훈련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Council of Europe, 1996). 

고용 유지 및 승진: 노인 근로자는 경력 발전 과정에서 눈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장벽에 직면한다. 장기적인 경력 의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에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기업이 구조조정을 실시할 때에는 실제 업무성과나 

계속 근무하려는 의사와 관계없이, ’조기퇴직 패키지’라는 명목 아래 노인 근로자가 

인력감축의 우선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인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훼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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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구조적 차원: 생애과정의 경직된 구분과 권리 간 상호의존성 

구조적 차원에서 연령주의는 인간의 생애를 삶의 초기의 교육, 중년기의 노동, 노년기의 

은퇴라는 연대기적 단계로 구분하는 사회제도와 문화적 규범에 의해 강화된다(UNECE, 2017). 

이러한 구조는 정해진 생애과정을 보다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며, 

노년기에 교육을 받는 것을 예외적인 일로 간주한다. 또한 이러한 구조는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이의 깊은 상호의존성을 보여준다 (Mahler, 2025). 공적연금제도가 

충분하지 않으면 노인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실상 무기한 경제활동을 계속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그 결과 노년기의 노동은 선택이 아니라 경제적 필요가 된다. 반대로 

제도적 연령주의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되면 연금보험료를 지속적으로 

납부할 수 없게 되고, 이는 장차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직접적으로 약화시킨다. 

이러한 구조적 배제는 여성 노인에게 특히 큰 영향을 미친다. 여성 노인은 성별에 따른 무급 

돌봄노동의 불평등한 분담으로 인해 경력이 자주 단절되며, 그 결과 상당한 성별 연금격차와 

노년기 빈곤 위험에 직면하게 된다. 또한 여성 노인, 장애인, 이주민 및 농촌 거주자는 

누적되고 교차하는 장벽에 직면한다.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노년기에 겪는 불이익은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평등을 반영한다. 

핵심 인권조약에서 나이로 인한 차별 금지를 명시적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드물기 때문에, 

나이에 따른 불이익을 확인하고 시정하기 위한 문턱은 여전히 높다. 인권 원칙에 따르면 

노인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할지 여부와 그 시기 및 방식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자율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따라서 강제적인 정년제나 자의적인 채용 연령 제한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매우 문제의 소지가 있다. 

 

4. UNECE 지역 내 연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접근 

인권 원칙을 실행 가능한 국가전략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United Nations, 2002)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UNECE 지역이행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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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Implementation Strategy, RIS)(UNECE, 2002), 그리고 이후 채택된 장관선언과 같은 

정부 간 정책 규범은 UNECE 지역 각국 정부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해 왔다.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은 노인을 능동적인 권리주체이자 경제 및 사회 발전의 

중요한 기여자로 인정하였다. 또한 ’일(노동)과 고령화되는 노동력’을 명시적으로 다루면서, 

각국 정부에 ‘일하기를 원하는 모든 노인에게 고용기회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구체적 정책조치를 제시하였다. 같은 해 채택된 UNECE 지역이행전략은 

노년기 일할 권리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유연하게 조정 가능한 연령친화적 근로조건을 

마련하고,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직업훈련을 제공하며, 계속 고용을 유지하는 것을 

저해하지 않는 일관성 있는 연금제도를 설계하는 등 구조적 요인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UNECE, 2002). 

이후 채택된 UNECE 장관선언에서도 일(노동)의 중요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었다. 초기의 

정책은 노인 근로자의 고용을 주로 근로기간을 연장하고 노동력 공급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다루었다. 그러나 이후의 선언, 특히 비엔나(2012), 리스본(2017), 로마(2022) 선언에서는 

연령차별에 대응하고, 생애 전반에 걸친 참여를 촉진하며, 더 오래 그리고 더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유연하고 지원적인 환경을 조성할 필요성을 점차 강조하였다. 

이러한 정책문서는 국가 차원의 법률 개혁을 촉진하고 규범적 기준을 제시하는 촉매 역할을 

할 수 있다. UNECE 지역의 국가들은 이러한 규범적 원칙과 정책적 약속을 현실에서 실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적 개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을 분석해 보면, 주요 개입 영역은 

법적 체계를 강화하고,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키며, 연령포용적인 근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포괄적인 평생학습과 재정적 인센티브가 함께 제공된다. 

이 글에서 소개하는 정책사례는 별도의 출처를 명시한 경우를 제외하면 UNECE 

고령화 정책 데이터베이스(Ageing Policies Databa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A 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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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및 규제적 체계의 강화 

강력한 법적 보호는 노동시장의 연령주의를 해소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전략의 토대이다. 

법률은 단순한 차별금지 선언을 넘어, 나이에 따른 배제를 초래하는 구체적인 메커니즘을  

직접 규율해야 한다. 

관련하여 여러 UNECE 회원국에서 참고할 만한 선례를 찾아볼 수 있다. 영국은 법정 기본 

정년을 폐지하여 근로자가 특정 나이에 도달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주가 고용계약을 

종료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스웨덴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평등 관련 법제를 강화하고, 나이를 

포함한 모든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 고용주가 내부 조치를 문서화하고 평가하여 시행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였다. 덴마크는 채용 과정에서의 차별에 대응하기 위해 

입사지원 시 지원자의 나이 생년월일을 요구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이 조치는 고용주가 

나이를 예비 선별기준으로 사용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지원자가 역량과 경력에 따라 

평가받도록 보장한다. 

그러나 법적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고 해서 저절로 실효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권리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으며, 채용이나 승진 과정에서 연령차별을 입증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따라서 법적 보호의 실효성은 국가 평등기구, 전문 옴부즈퍼슨,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근로감독기관과 같이 충분한 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독립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기구가 반드시 

필요하다. 

 

4.2. 고정관념과 조직문화의 개선 

연령주의는 사회규범과 암묵적인 편견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으므로, 법적 조치는 지속적인 

문화적 개입과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널리 퍼져 있는 고령화의 ’결핍 모형’, 즉 나이가 들수록 

능력과 생산성이 떨어진다고 보는 관점에 맞서고, 이를 경험과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는 

인식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대중 인식개선 캠페인과 고용주를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업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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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전역에서는 직장 내 연령 관련 고정관념과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 캠페인이 

추진되어 왔다. 예를 들어 벨기에의 ’아직 젊은데 직장에서는 이미 늙었다고?(Still young yet 

already old at work?)’ 캠페인은 시각적 대비를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실제보다 이른 

시기에 ’너무 나이가 많다(too old)’는 낙인을 경험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고용 현장에서 

연령에 따른 편견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을 부각하였다. 이와 비슷하게 리투아니아의 

‘나이는 중요하지 않다(Age Doesn’t Matter)’ 캠페인은 다양한 미디어를 활용하여 노인 

근로자의 경제적 및 창의적 기여를 조명하여 낡은 고정관념에 대응했다.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및 네덜란드의 관련 인식개선 사업은 연령 다양성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체계에 포함하는 데 초점을 두었으며, 연령포용적인 노동력을 규제 준수를 위한 부담이 아닌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강점으로 제시하였다. 

 

4.3. 고용가능성, 평생학습 및 디지털 포용에 대한 지원 

급변하는 경제 환경에서 노인 근로자가 일할 권리를 계속 누리려면, 변화에 필요한 기술과 

역량을 갖추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공식 및 비공식 교육훈련 참여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크게 감소하며, 이로 인해 기술 격차가 발생하여 노인 근로자는 노동시장의 

변화나 기술 발전에 따른 일자리 대체에 더욱 취약해진다. 각국 정부는 이러한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 근로자를 위한 맞춤형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의 ‘한 단계 도약 (Level Up)’ 사업은 직업을 전환하려는 노인에게 기초교육과 

의무교육, 직업 코칭 및 진로상담을 무료로 폭넓게 제공한다. 아일랜드의 ‘역량 향상 (Skills to 

Advance)’ 프로그램은 50 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교육비를 대폭 지원하는 숙련향상 및 

재숙련 기회를 제공하여, 인력 수요가 많은 분야에서 계속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독일의 ‘직업능력 개발 기회법(Qualification Opportunities Act)’은 기존 노인 근로자의 

계속교육에 투자하는 고용주에게 교육훈련 비용과 임금을 모두 지원함으로써 고용주 측을 

직접 지원한다. 이와 함께 리투아니아는 유급 교육휴가를 받을 권리를 법률로 보장하여, 

노인이 소득을 포기하지 않고도 전문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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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포용은 이러한 숙련향상 정책에서 특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필요한 지원은 제공하지 않은 채 디지털 역량을 취업의 필수조건으로 

요구하는 것은 사실상 노인 근로자를 노동시장에서 배제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탈리아는 

‘디지털 역량 국가전략(National Strategy for Digital Competencies)’에 55 세 이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였다. 키프로스는 ‘생산성 센터 

(Productivity Centre)’를 통해 전문적인 디지털 교육을 무료로 제공하여 노인이 현대적인 

디지털 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가 간 차원에서는 다뉴브 지역의 eDigiStars 

프로젝트가 노인 자영업자와 디지털 창업가를 발굴하고 교육하며 역량을 인증하는 전문적인 

체계를 성공적으로 개발하였다. 

 

4.4. 연령포용적 근무환경 조성 

직무능력 개발과 함께 일터의 물리적 환경과 운영 방식도 이에 맞게 조정되어야 한다. 

연령포용적 근무환경은 장기적인 생산성 유지와 근로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근로시간 및 직무설계를 적절히 조정해야 한다는 점을 중요하게 여긴다. 

슬로베니아의 ‘근로활동 연장을 위한 기업 지원(Support for Companies in Prolonging Work 

Activity)’ 사업은 기업에 직접 자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인적자원 관리자가 연령관리 전략을 

수립하고 세대 간 역량체계를 구축하도록 지원한다. 라트비아의 ‘더 나은 장기 근로생활을 

위한 지원(Support for Better and Longer Working Lives)’ 프로젝트는 산업보건에 중점을 

두고, 신체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건강검진, 인간공학적 작업환경 개선 및 맞춤형 

직무재설계를 지원한다. 

또한 생애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돌봄 책임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근무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독일의 가족돌봄휴가제도(family care leave frameworks)는 

근로자가 고령의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시적으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는 노인 근로자, 특히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조기에 이탈하지 않도록 하는 데 

필요한 제도적 유연성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체코의 일자리 나누기 제도(job-sharing 

frameworks)와 오스트리아의 체계적인 세대 간 멘토링 네트워크(structured intergener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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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ing networks)처럼 여러 UNECE 국가에서 성공적으로 시행된 사례는 연령포용적 

정책이 조직 운영을 더욱 효율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이러한 

정책은 조직에 축적된 전문지식을 유지하고, 협력적인 조직문화를 조성하며, 연령 다양성을 

부담이 아닌 자산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한다. 

 

4.5. 재정적 인센티브와 맞춤형 고용프로그램 

장기실업 상태에 있는 노인 구직자의 채용과 노동시장 재진입을 직접적으로 촉진하기 위해, 

여러 유럽 국가는 맞춤형 재정지원제도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active labour market policies, 

ALMPs)을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고용주가 채용에 따르는 비용 및 편익 판단에 

영향을 주어, 노동시장에서의 직접적인 배제에 대응하는데 목적이 있다. 

오스트리아는 50 세 이상 구직자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는 고용주에게 ‘복합 임금보조금’을 

제공하는 체계적인 제도를 운영하여, 노인 구직자 채용에 따른 재정적 부담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임금이 더 낮은 일자리를 받아들인 노인 근로자에게 맞춤형 

‘재취업 지원금’을 지급하여, 이들의 생애소득과 향후 연금 수급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한다. 이와 유사한 재정지원제도는 슬로바키아와 UNECE 지역의 다른 국가에서도 효과적으로 

시행되어 왔다. UNECE 지역 전반에서 이루어진 평가에 따르면, 이러한 재정적 인센티브는 

강력한 정책수단이지만 재정지원, 차별금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집행, 대중 인식개선 캠페인 

및 지속적인 숙련향상을 결합한 종합적인 정책 접근에 통합되어 적용될 때 가장 큰 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연령포용적 노동시장을 향하여 

노년기에 일할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려면, 노동시장에 국한된 정책적 개입을 넘어 생애 

전반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 노인 근로자가 겪는 구조적 불이익은 

생애 초기의 교육접근 기회와 계속적인 교육훈련, 성별에 따른 돌봄 책임의 분담, 사회보험의 

공백에 이르기까지 생애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평등과 구조적 편견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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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의 연령주의를 타파하려면 생애 초기부터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 여기에는 

평생학습을 위한 구조적 지원, 산업보건의 보편적 증진, 무급 돌봄노동에 대한 공식적인 

인정과 공정한 재분배가 포함된다.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거시경제적 필요와 규범적 인권 원칙이 정책 체계 안에서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한다. 근로기간의 연장은 재정안정에 기여할 수 있지만, 이러한 

정책이 강압적이거나 제재적인 방식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단순히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노인이 평등과 자율성, 존엄성이 보장되는 

조건 속에서 계속 일하거나 노동시장을 떠나는 것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결핍 중심의 경제모형에서 벗어나, 노인을 동등한 권리주체이자 

멘토이며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기여자로 인정하는 권리 기반의 틀로 근본적인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요한 과제는 연령 다양성을 조직의 부담이 아니라 공동의 자산으로 인식하는 것이다.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된 팀은 전반적인 생산성을 높이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하며, 회복력 

있는 세대 간 학습을 촉진한다. 이러한 효과는 직장이 포용적으로 설계되고 인적자원관리 

제도가 모든 경력단계의 근로자를 지원할 때 특히 두드러진다(UNECE, 2019). 이를 위해서는 

고령화를 경제적 쇠퇴와 인력 교체 비용으로만 보는 낡은 패러다임에서 벗어나, 이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담론을 근본적으로 전환해야 한다(UNECE, 2026). 

궁극적으로 노인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규제체계를 설계하고 시행하며 평가하는 

모든 과정에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이러한 참여는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디지털 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연금제도를 개편하고, 

연령친화적인 근무환경을 위한 도구를 설계하거나 차별금지법을 마련하는 모든 과정에서 

노인 당사자의 의견과 삶의 경험을 직접 반영할 때 더 나은 정책을 설계할 수 있다. 유럽 

국가들은 참여적이고 권리 기반적인 접근을 통해 모든 세대의 존엄성과 형평성을 보장하면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연령포용적 노동시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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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연령주의는 여전히 유럽 전역에서 노년기에 일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 가장 큰 장벽 가운데 

하나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강력한 정책적 요구와 상당한 정책적 진전에도 불구하고, 

노인 근로자는 채용, 교육훈련, 승진, 고용 유지 및 노동시장 재진입 과정에서 계속 구조적인 

불이익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불이익은 인간의 생산성을 중년기에만 한정하고, 나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 은퇴를 바라보는 뿌리 깊은 고정관념과 제도적 편견, 구조적 

인식에서 비롯된다. 동시에 UNECE 지역에는 연령주의에 효과적 대응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다양하고 유망한 사례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종합적인 법률 개혁, 맞춤형 인식개선 캠페인, 

생애과정 관점에 기반한 평생학습, 직장 운영방식의 개선 및 강력한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UNECE 지역 국가들은 고령화된 노동력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하며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인권의 관점에서 볼 때, 이러한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를 단순히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이거나 공적연금 지출 부담을 완화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정책의 성공 여부를 판단하는 

진정한 기준은 노인이 원할 경우 일할 수 있고, 원하지 않을 경우 정년 이후에는 일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도록 평등, 존엄성, 자율성 및 충분한 사회보호를 보장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노년기의 일(노동)이 재정 악화로 인해 불가피하게 선택하는 생존전략이 아니라, 선택과 

기회가 보장된 하나의 대안이 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노동시장 

정책수단을 기존의 인권 체계에 확고히 기반하여 설계하고 시행해야 한다. 

 

이 글에 제시된 견해는 저자의 견해이며, 유엔의 공식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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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주의, 비장애중심주의, 그리고 노년기 일할 권리 

Rachel Crossdale, Sourav Das, Veronika Kotýnková Krotká, Liat Ayalon 

Louis and Gabi Weisfeld School of Social Work, Bar Ilan University  

(바르일란대학교 루이스·가비 와이스펠드 사회복지대학) 

 

서론 

본 원고에서는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람을 체계적으로 고정관념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으로 

정의되는 연령주의(Butler, 1969: 243), 비장애 상태를 당연하고 바람직한 기준으로 강요하는 

것으로 정의되는 비장애중심주의(Campbell, 2009),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유럽의 노동환경에서 

어떻게 교차하는지를 간략히 살펴본다. 먼저 노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 현황과 노인 

근로자가 경험하는 장애에 대해 살펴본다. 이어 노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를 가로막는 

주요 장벽으로서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논의한다. 마지막으로 

노인 근로자가 일할 권리를 포함하여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도록, 

노동현장에서 나타나는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 및 이들의 교차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실천 및 연구 차원의 권고를 제시한다. 

 

‘장애’라는 용어에 관한 설명: ‘장애’라는 용어는 학문 분야와 국가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르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혀둘 필요가 있다. 본고는 비판적 장애학(critical 

disability studies)의 관점을 취하며, 장애를 단순히 신체적 손상에서 비롯되는 상태가 

아니라 사회의 구조와 환경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으로 이해한다. 이러한 폭넓은 정의는 

일상생활과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만성적인 건강 문제도 포함된다(Kafer, 2013; McRuer, 

2006, Goodley, 2012). 본고에서는 ‘건강 상태’라는 용어를 기술적인 의미로 사용한다. 다만 

그러한 건강 상태가 사회참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분석적으로 이를 장애의 범주에 

포함하여 다룬다. 또한 장애의 정의와 용어 사용을 둘러싼 논의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예: disabled people 과 people with disabilities 중 어떤 표현을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있다.) 아울러 ‘장애’와 ‘건강’의 경계 역시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계는 장애를 이해하는 서로 다른 모형을 반영할 뿐 아니라 국가와 학문 분야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다(Feely, 2016; Goodley, 2013; Putnam & Stark 2025; Oliver, 1990; 

Shakespeare, 2013; Disability Rights UK, n.d.; van der Horst & Vickerstaff,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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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근로자 동향 

인구 고령화는 사회의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출산율과 사망률이 낮아지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면서 생산연령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도 높아졌다. 이러한 추세는 유럽 최대 

경제국인 독일을 비롯하여 이탈리아와 포르투갈 등 여러 유럽 국가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는 노동인구에서 가장 큰 세대 집단 중 하나인 베이비붐 세대, 즉 1946 년부터 1964 년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했기 때문이다. 수명 연장은  

더 오래 일하고 경제활동에 계속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중요한 과제도 

제기한다. 이러한 고령화 추세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나지 않으며, 기대수명과 장애 

없이 살아갈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인 무장애 기대수명 또는 ‘건강’ 기대수명 사이에 격차가 

존재한다(European Commission, 2025a). 유럽의 통계자료에서는 전반적 활동제한 지표 

(Global Activity Limitation Indicator, GALI)를 사용하여 장애를 측정한다. 이 지표는 건강 

문제로 인해 지난 6 개월 이상 활동에 제한을 경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속도에 비해 무장애 기대수명은 그만큼 빠르게 증가하지 못하고 있어, 

노인이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기간은 더욱 길어지고 있다. 이러한 격차에는 소득, 교육, 및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비롯한 여러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 특히 가장 취약하거나 불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가장 유리한 환경의 사람들보다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최대 20 년을 더 살아갈 수 있다(European Commission, 2025a). 이처럼 건강하지 않은 상태로 

지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만성질환의 유병률과 기능상의 제약도 높아지며, 이는 노동시장 

참여와 생산성에 영향을 미친다(Noto, 2023). 

인구 고령화는 이미 국제 노동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유럽에서는 노인인구 비율이 

생산연령인구 비율과 같아진 뒤 이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Eurostat, 2026). 또한 

생산연령인구(15–64 세) 100 명당 65 세 이상 인구의 비율도 2025 년 35%에서 2100 년 60%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European Commission, 2026). (이 전망치는 널리 수용되는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통상적으로 사용되는 ‘노년부양비’ 개념에 연령주의적 관점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kirbekk et al., 2022).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노동인구에서 노인 근로자의 비중을 높이는 정책이 추진되어 왔다. 유럽연합 리스본 전략은 

유럽 전역에서 55–64 세 노인 근로자의 노동시장 참여율을 2010 년까지 50%로 높인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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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를 설정했다. EU 27 개국의 참여율은 46%에 그쳐 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2000 년의 37%와 비교하면 상당히 증가한 수치였다(European Commission, 2011). 이후 이 

비율은 2025 년 66%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국가별 격차 여전히 존재하며, 체코와 스웨덴의 

참여율이 78%로 가장 높은 반면, 튀르키예는 38%로 가장 낮았다(Eurostat, 2026). 

 

유럽 노인 근로자의 장애 

의학이 발전하고 생물학적 요인이나 나이 자체보다 사회적 요인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음에도(Walker, 2012), 나이와 장애 사이에는 여전히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따라서 노인인구가 증가하면 건강 문제를 겪는 인구의 비율도 함께 증가한다. 그럼에도 

노년기의 장애는 분석적 관점에서 서로 연관된 두 가지 차원, 즉 ‘장애를 지닌 채 나이 

들어가는 것’과 ‘노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것’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장애를 지닌 채 나이 

들어가는 것’은 생애 이른 시기에 장애를 갖게 된 사람이 나이가 들어서도 해당 장애와 함께 

살아가며, 많은 경우 계속 일하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노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것’은 나이가 

든 이후 새롭게 나타나는 기능 손상을 의미하며, 일반적으로 나이와 관련된 변화나 

심혈관질환, 근골격계 질환, 인지기능 저하와 같은 만성적인 건강 상태와 연관된다. 

이 두 가지 유형은 서로 다른 생애과정의 경로 및 노동시장 결과와 관련된다. 장애를 지닌 채 

나이 들어가는 사람들은 고용 이력의 단절과 노동시장과의 약한 연결 등 생애 전반에 걸쳐 

불이익이 누적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들은 은퇴연령에 도달하기 훨씬 전부터 안정적인 

고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더 높다. 반면 노년기에 장애가 발생한 사람들은 대체로 

노동시장에 더 안정적으로 편입되어 있지만, 근로능력이 갑작스럽게 저하될 수 있다. 이는 

시간제 근무로의 전환, 조기 은퇴 또는 장애로 인한 노동시장 이탈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Collischon et al., 2025). 

2022 년 EU 에서 장애가 있는 근로자의 비율은 54.3%였으며, 이 가운데 약 절반은 

50~64 세였다(Zólyomi, 2024).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고용률이 24% 더 낮다(Felix, 2023). 

이는 직장에서 합리적 편의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문제와 뿌리 깊은 구조적 차별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이러한 문제는 본고의 후반부에서 보다 자세히 다룬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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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요인은 장애인의 고용을 지속하기 어렵게 만들며, 대인관계와 자기 낙인의 형태로도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일은 건강 상태에 신체적 또는 정신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조기 

노동시장 이탈을 촉진할 수 있다. 이처럼 장애와 관련된 근로상의 제약은 육체적 부담이 큰 

직종에서 특히 크게 나타난다 (Börsch-Supan et al., 2008). 

 

연령주의란 무엇인가? 

Butler(1969)는 연령주의를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사람들을 체계적으로 고정관념화하고 

차별하는 과정’으로 정의하였다. 연령주의는 고정관념, 편견, 차별이라는 세 가지 차원으로 

구성된다(Levy & MacDonald, 2016). 고정관념은 신념과 믿음에 관한 것으로, 실제 나이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특성을 지닌 사람들을 하나의 집단으로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부정확하게 

일반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편견은 감정과 태도에 관한 것으로, 단지 나이만을 이유로 어떤 

사람에게 부정적인 감정을 갖는 것을 말한다. 차별은 행동에 관한 것으로, 나이를 이유로 

사람을 부당하거나 불평등하게 대우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에는 ‘ageism(연령주의)’이라는 

용어가 있지만, 다른 언어에는 이에 정확히 대응하는 정립된 표현이 없는 경우도 있다(Ayalon, 

2020). 이로 인해 사람들이 연령주의라는 개념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며, 실제 

사례의 대부분이 신고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Ayalon, 2026). 

연령주의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며, 그 영향과 결과도 연령집단 간뿐 

아니라 동일 연령집단 안에서도 다르게 나타난다(van der Horst, 2019). 이는 나이가 교육, 

성별, 건강 상태, 장애, 민족적 배경, 돌봄 책임 등 다른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그 결과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이익은 노년기까지 이어진다 

(Dannefer, 2003). 특히 노동시장은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연령주의를 비롯한 여러 형태의 

차별이 나타나는 대표적인 공간이 된다(Raj,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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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현장의 연령주의 

근로현장에 문화적으로 깊이 뿌리내린 연령주의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은 1980 년대 

초부터 제기되어 왔다(Walker, 1981).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전 세계 노동인구가 고령화되고 

있음에도, 연령주의는 여전히 가장 광범위한 차별 형태로 남아 있으며, 유럽사회조사 

(European Social Survey) 참여자의 3 분의 1 이상이 그 영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Ayalon, 2013; WHO, 2021). 

연령주의는 제도적 차원(조직의 정책과 관행), 대인관계 차원(다른 사람을 향한 연령주의), 

개인 내적 차원(자기 자신을 향한 연령주의)의 세 수준에서 나타난다(Marques et al., 2020). 

직장에서 연령주의는 제도적 차원에서 승진, 채용, 교육훈련과 역량 개발, 경력 전환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할 뿐 아니라, 노동시장의 조기 이탈을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van der Horst, 2019). 대인관계 차원에서는 실제 근거와 달리 노인 근로자가 

젊은 근로자보다 일하려는 의욕이 낮고, 변화에 더 저항적이며, 반대로 더 신뢰할 만하고 더 

성실하다는 식의 고정관념이 지속될 수 있다(Harris et al., 2018; Kunze et al., 2013). 또한 

여성이 남성과 비교하여 ‘유리천장’에 직면하는 것처럼, 노인 근로자 역시 ‘실버 천장’에 

가로막혀 젊은 근로자보다 리더십 역할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으로 여겨진다(De Boeck et al., 

2025). 개인 내적 차원에서 연령주의는 내면화한 경험으로 나타난다. 연령주의에 지속적으로 

노출되면 노인 스스로도 연령주의적 고정관념을 내면화하고 이를 사실로 받아들이게 된다 

(Ayalon & Tesch-Römer, 2017).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된 불이익은 이미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연령주의를 경험할 

위험을 더욱 높인다. 특히 여성, 인종적 소수집단, 장애인, 사회경제적 지위나 교육수준이 낮은 

사람, 불안정한 고용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이에 해당한다. 디지털화 또한 노인 근로자를 더욱 

불리하게 만든다. 은행 및 금융과 같은 첨단기술 산업에 새로 진입하는 근로자들은 최신 

시스템을 이미 익힌 상태에서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때문에, 오랜 경험과 장기근속을 통해 

축적된 전문성과 조직에 대한 헌신의 가치는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될 수 있다(Foster et al., 

n.d.). 또한 세계적인 경제위기 이후의 채용에서는 교육이 필요한 지원자보다 이미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지원자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젊은 근로자보다 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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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이나 최신 자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더 높은 노인 근로자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한다(Penning et al., 2025). 

 

근로현장의 연령주의 대응 전략 

연령주의 대응 필요성은 제 2 차 세계고령화총회를 계기로 국제적 차원에서 처음 인정되었다 

(Annan, 2002). 이 회의는 고령화의 인도주의적 측면에 집중하던 기존의 논의를 인구 

고령화가 개발과 인권에 미치는 영향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는 

유럽인권위원회(European Human Rights Commission)와 고용상 평등대우에 관한 유럽연합 

지침(European Employment Directive on Equal Treatment) 등 유럽연합 차원의 권리기반 

법제에 따라 연령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이러한 법제는 EU 회원국이 연령을 포함한 보호 대상 

특성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는 법률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한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의 정책은 실제 집행 책임을 고용주에게 맡기는 경우가 많다(Crossdale et al., 2025). 

고용주 차원의 정책은 산업 부문과 조직에 따라 달라지며, 그 결과 보호조치의 제공 수준과 

접근성에도 불평등이 발생한다. 예를 들어, 전담 인사관리 부서를 둔 대규모 조직이나 

노동조합 조직률이 높은 산업 부문은 연령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전략을 갖추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Turek & Perek-Białas, 2013). 마찬가지로 안정적이고 고숙련이며 보수가 

높은 일자리에 있는 근로자는 이러한 보호조치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반면, 

오히려 그러한 지원이 가장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불안정한 고용 상태의 근로자는 배제된다 

(Lain, 2012). 

대부분의 연령주의 대응 정책은 특정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잠재적 편향을 피하기 위해 ‘연령중립적’ 방식으로 설계된다. 그러나 나이를 이유로 특정 

개인을 우대하는 ‘긍정적 연령주의’와 마찬가지로, 노인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또한  

의도치 않게 연령주의를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폴란드에서는 은퇴를 앞둔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가 고용주로 하여금 근로자가 해당 보호를 받을 자격을 갖추기 전에 미리 

해고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Perek-Białas et al., 2013). 결국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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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적 편견은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약화시키며, 직장에서 발생하는 연령주의의 대부분은 

신고되지 않는다. 

 

비장애중심주의란 무엇인가? 

고령일수록 장애를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노인은 연령주의뿐 

아니라 비장애중심주의도 함께 경험한다. 비장애중심주의는 비장애 상태를 특권적 기준으로 

우선시하는 한편, 장애인을 사회의 주변으로 밀어내는 신념, 규범, 제도적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에는 고정관념, 편견, 차별뿐 아니라 고용, 보건의료, 

교육, 공공장소, 교통, 돌봄체계 등 사회생활의 주요 영역에 대한 동등한 접근을 구조적 및 

환경적으로 제한하는 제도와 환경도 포함된다(Bogart & Dunn, 2019). 최근 연구에서는 

비장애중심주의를 명시적인 형태와 암묵적인 형태로 구분하며, 내면화된 낙인과 일상적인 

미세차별도 그 일부로 다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이 개인, 조직, 정책 차원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강조한다(Bogart & Dunn, 2019). 비장애중심주의는 단순히 개인의 태도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장애인이 겪는 불이익을 지속적으로 재생산하는 조직 규범과 사회제도의 

문제이기도 하다(Campbell, 2009). 

 

근로현장의 비장애중심주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비장애중심주의는 단순히 개별적인 사건들이 모인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으로 인식되는 사람에게는 특권을 부여하고 장애인은 주변화하는 신념과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동하는 체계이다. 이러한 비장애중심주의는 대인관계적, 조직적, 문화적 기제가 

서로 복잡하게 맞물려 작동하며, 그 과정에서 장애를 사회가 규범으로 삼는 ‘이상적인 

근로자’에서 벗어난 상태로 규정한다(Østerud, 2023; Jammaers et al., 2016; Lundberg, 2022). 

장애인을 포용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현장 실무자와 고용주는 이를 장애인이 

개인의 회복탄력성을 발휘해 어려움을 극복한 ‘성공 사례’로 설명하는 경향이 있다(Lundberg,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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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배제는 시장화와 민영화를 중시하는 신자유주의적 논리에서 비롯된다. 그 결과 

근로자의 ‘가치’를 성과지표로 판단하는 장애인에게 불리한 노동환경이 조성되며, 이는 

장애인의 실제 삶과 경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Remnant et al., 2024; Nash, 2024). 이는 

근본적으로 생산성을 중심으로 노동시간을 조직하는 방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이러한 시간적 

조직 방식은 비선형적인 시간의 흐름이나 신체적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 시간 경험을 보이지 

않게 함으로써, 비장애중심주의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핵심적인 구조적 기제로 작용한다 

(Georgiadou & Damianidou, 2025; Porkertová & Kotýnková Krotká, 2026). 이러한 배제의 

압력은 아직 진단되지 않은 건강상의 어려움을 겪는 사람에게까지 미친다(Draper et al., 2012). 

노동시장에서 비장애중심주의는 채용에서 장기근속에 이르기까지 근로생애 전반의 경력 

경로를 제한하는 구조적인 장벽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장벽은 장애인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노동시장을 떠나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만, 그 원인은 개인의 능력 부족이 아니라 

접근하기 어려운 근로환경과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문화적 태도에 있다(Pott, 2017). 이러한 

영향은 불이익이 누적될수록 더욱 심화된다. 인종적 소수집단에 속한 장애인 근로자,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배경을 가진 장애인 근로자, 여성장애인은 여러 장벽을 동시에 

경험하며 경제적 불안정성이 더욱 커진다(Jammaers & Fleischmann, 2025; Timmons et al., 

2024). 제도적 비장애중심주의는 장애인이 스스로 기회를 포기하는 ‘자기 배제’를 조장하기도 

한다. 직장문화가 장애를 ‘조직문화와의 부적합성’으로 간주할 경우(Østerud, 2023), 근로자는 

더 엄격한 평가를 받거나 장애 사실을 공개해야 하는 부담을 피하기 위해 승진을 포기할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은 실제 임금격차로 이어져,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평균 약 5% 낮은 소득을 

받는 ‘장애 임금격차’를 경험한다(European Trade Union Institute, 2023). 이러한 격차는 

여성장애인에게 특히 두드러지며, 여성장애인의 평균임금은 비장애여성과 남성장애인보다 

모두 낮다(European Disability Forum, 2022). 

최근 세계 경제의 변화와 함께 채용이 ‘자격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향이 강화되면서 장애인 

근로자는 상대적으로 더욱 불리한 위치에 놓이고 있다. EU 전역에서 장애인은 비장애인보다 

높은 수준의 공식자격을 갖춘 비율이 훨씬 낮다. (비장애인의 경우 33.6%인 반면, 일부 장애가 

있는 사람은 23.9%, 중증장애인은 15.3%에 불과하다)(European Commission, 2025b). 이는 

제도적 장벽, 교육과정에서의 부족한 지원, 장애인에 대한 낮은 기대, 그리고 건강 상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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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에 미치는 영향이 누적된 결과를 반영한다(Aron & Loprest, 2012). 또한 조직은 별도의 

조정이 거의 필요 없는 ‘즉시 투입 가능한’ 인력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으며(Foster, 2007; 

Jammaers et al., 2016), 그 결과 장애인은 고용보호는 취약하지만 높은 생산성을 요구받는 

불안정한 ‘비정규’ 일자리로 내몰리는 경우가 많다(Remnant et al., 2024; Schur, 2003).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장애가 있는 전문직 종사자는 고위직에서 구조적으로 

배제된다. 조직이 비장애인 중심의 규범에 부합하는 사람만을 인정하고 보상하는 환경에서는 

장애인 근로자가 조직의 주변부로 밀려나는 또 다른 형태의 ‘유리천장’을 경험하게 된다.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과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관리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은 성과를 보여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된다(Robert & Harlan, 2006). 

 

근로현장의 비장애중심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 

비장애중심주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규범체계는 유엔 장애인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2006)에 기반을 두고 있으며, 이 협약은 합리적 

편의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차별의 한 형태로 규정한다(제 2 조). 유럽에서는 이러한 의무가  

평등대우지침(Equal Treatment Directive: 2000/78/EC)을 통해 이행된다. 이 지침은 장애인이 

고용에 접근하고, 참여하며, 경력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고용주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합리적 편의를 제공하도록 요구한다. 그러나 연령중립적 정책과 달리 이러한 전략은 개인별  

필요에 맞춘 적극적이고 개별화된 조정을 요구하며, 실제로 그러한 조정이 제공되는지는 개별 

관리자의 재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 

연령주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비장애중심주의에 대응하고 장애인이 노동시장에서 보다 

공정한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마련된 ‘긍정적 차별’ 정책도 오히려 비장애중심주의와 형식적 

포용을 강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00 개가 넘는 국가에서 시행하는 의무고용할당제는 대규모 

고용주가 전체 근로자의 일정 비율(일반적으로 약 5%)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요구하며, 

‘장애 포용적 고용주’ 제도도 운영되고 있다(ILO, 2019). 그러나 이러한 제도로 채용된 장애인 

근로자가 ‘다양성 확보를 위해 채용된 인력’으로 인식될 경우, 장애인을 실질적으로 

포용하기보다 상징적으로만 포함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Vivek & Krupskyi, 2024; Hu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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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또한 필요한 편의조치는 그 필요성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뒤에야 제공되기 때문에, 

장애인 근로자는 자신의 장애를 공개해야 한다는 압력을 받기도 한다. 영국의 경우 고용주가 

업무성과의 부족이나 행동상의 문제를 장애와 관련된 사안으로 보기보다 각각 성과 부족과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하기 때문에, 장애인이 징계나 해고를 당할 가능성이 불균형적으로 높게 

나타났다(ACAS, 2024). 장애 정체성에 관한 논의는 본고의 범위를 벗어나지만, 직장 내 

비장애중심주의에 관한 논의는 이러한 논쟁을 중요한 전제로 한다(Forber-Pratt et al, 2017; 

Dunn & Burcaw, 2013; Shakespeare, 1996).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의 교차 

나이가 들수록 장애의 유병률이 높아지며, 골관절염, 만성폐쇄성폐질환(COPD), 당뇨병, 청력 

손실과 같은 일반적으로 나이와 관련된 건강 상태가 일상생활을 크게 제한하고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분명하다(WHO, 2022). 그러나 이러한 건강 상태 가운데 

상당수는 생애과정의 이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생활방식을 적절히 관리하면 발병 시기를 

늦추거나 예방할 수 있다(WHO, 2025). 건강 악화와 나이의 상관관계는 생각만큼 크지 않으며, 

사회계층, 상대적 박탈, 교육과 같은 사회경제적 요인이 나이보다 노년기 장애를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Walker, 2018). 그럼에도 노화와 장애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고정관념은 

여전히 널리 퍼져 있다. 이러한 통념에는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를 서로 뒤섞어 

동일시하는 문제가 내제해 있다. 

노년기가 건강 악화와 장애, 죽음 또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동일시되면서 연령주의는 

비장애중심주의와 긴밀하게 얽히게 되었다. ‘성공적’, ‘건강한’, 또는 ‘활동적’ 노화에 관한 

국제적 담론은 그 자체에 비장애중심주의를 내재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지만(Westwood 

& Carey, 2018), 이를 국제적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다루려는 시도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두 현상이 지나치게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어 이를 분리할 경우 두 현상의 중첩이 지닌 

복잡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기도 하다(Gibbons, 2016). Van der 

Horst 와 Vickerstaff(2022)는 이 분야를 선도한 연구자들로서, 비장애중심주의를 

연령주의에서 완전히 제거하기보다는 연령주의의 개념 안에서 비장애중심주의를 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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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하게 고려하도록 재구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이들은 연령주의를 개인의 특성에 

관한 문제에서 벗어나 사회적 관계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연령주의를 가부장제와 유사한 

사회적 억압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나이와 관련된 ‘손상’의 요소는 

비장애중심주의의 영역에서 다룰 것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개념적 구분과 관계없이, 

비장애중심주의를 줄이기 위한 노력은 연령주의 감소로 이어지며(Walker, 2018; van der 

Horst & Vickerstaff, 2022),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라는 데 전문가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European Disability Forum, 2025). 

코로나 19 팬데믹은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가 중첩되어 나타난 대표적인 사례이다. 

유럽에서는 코로나 19 사망자의 95%가 60 세 이상 노인이었다(WHO Europe, 2020). 팬데믹 

대응조치 가운데 일부는 노인의 건강에 불균형적으로 큰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나이와 

건강을 연결하는 인식을 더욱 강화하였다. 예를 들어 봉쇄조치와 감염 예방을 위한 

자가격리에 관한 연령주의적 지침은 노인의 신체활동을 감소시켜 근육 손실과 노쇠 위험을 

높였으며(Addison, 2021), 정신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D’Angelo et al., 2024). 또한 노인은 

‘취약한’ 사람으로 규정되었는데, 이 표현은 일반적으로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된다(Office for Health Improvement and Disparities, 2022). 많은 국가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 조치가 대부분 완화되거나 해제된 이후에도 노인에게 

이러한 건강보호 조치를 계속 준수하도록 권고하였다(de Almeida Hammerschmidt & 

Santana, 2020). 

일터에서 비장애중심주의와 연령주의가 교차하는 양상은 현재 포용을 개념화하고 실행하는 

방식의 근본적인 한계를 드러낸다. 기존의 조직적 대응은 유연근무제와 같은 개인별 편의 

제공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러한 조치는 표준적인 관행이 아니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절차로 규정되는 경우가 많다(Foster, 2007; Porkertová & Kotýnková Krotká, 2026). 이처럼 

개인별로 제공되는 해결책은 의도치않게 노인 근로자와 장애인 근로자 모두에 대한 결핍 

중심의 인식을 강화할 수 있다. 즉 이들을 생산성이 낮거나 규범적인 ‘이상적 근로자’의 

기준에서 벗어나 ‘특별한 대우’를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Østerud, 2023; 

Remnant et al.,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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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식적인 차별금지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실제 시행은 체계적으로 보장되기보다 

관리자의 재량이나 조직 내 비공식적인 관행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다(Kotýnková Krotká & 

Porkertová, 2026; Jammaers et al., 2016). 그 결과 포용은 모든 근로자에게 고르게 보장되지 

않고 일정한 조건 아래에서만 이루어지며,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도 개별 

고용주의 태도에 따라 달라진다. 이처럼 지원이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면 

비장애중심주의적이고 연령주의적인 인식이 일상적인 근로현장에 지속되게 된다. 그 

과정에서 노인 근로자나 장애인 근로자의 비선형적인 시간성(각자의 신체적 조건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와 리듬으로 일하는 현실)은 보이지 않거나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취급되는 경우가 

많다(Porkertová & Kotýnková Krotká, 2026). 또한 이러한 조치는 지나치게 강압적이거나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개별 상황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부족하다. 

 

결론 

인구 고령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앞으로 예상되는 인구구조의 변화는 전통적인 

은퇴연령이나 연금수급연령을 넘어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사람의 비율과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그러한 확대를 불가피하게 만든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 그리고 이 둘의 교차는 EU 전역에서 노인이 노동시장에 온전히 통합되는 

것을 계속 가로막고 있다. 또한 고령과 장애 사이의 연관성과 상관관계로 인해 앞으로 

노동인구에서 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율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노인 근로자를 둘러싼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의 교차뿐 아니라, 두 개념이 서로 혼재되어 인식되는 현실을 

보여준다. 일할 권리(노동권)는 기본적 인권이지만, 사회에 구조적으로 뿌리내린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로 인해 현재 노인 근로자, 특히 장애가 있는 노인 근로자의 일할 권리 

(노동권)가 침해되고 있다. 

차별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은 대체로 국제 및 국가 차원의 법률에 기반하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고 관리할 책임은 조직에 맡겨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제도의 적용과 접근이 

일관되지 않아, 노동시장에서 이미 유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혜택이 집중되고, 가장 

취약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배제되는 등 기존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조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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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인식하고 규정하며 필요한 조정, 즉 ‘합리적 편의’를 요구할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여 

자신의 부담을 덜고 있다. 반면 그러한 조정의 실제 ‘합리적 여부’를 판단할 권한은 여전히 

조직이 갖는다. 

EU 회원국들은 서로의 정책과 경험을 공유하며 배울 수 있는 여지가 있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은 장애인과 노인에게 친화적인 국가의 대표적인 사례로, 포괄적인 사회보장제도와 

강력한 노동조합을 갖추고 있다. 이는 연령주의와 비장애중심주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면 

개별 조치에 그치지 않고 보다 포괄적인 고용지원체계가 뒷받침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비장애중심주의와 연령주의가 교차하는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인별 필요에 맞춘 편의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직장의 구조와 문화를 체계적으로 전환하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개인의 책임에서 조직의 책임으로 전환할 때 포용은 사후적이고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선제적이고 보편적인 원칙으로 발전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생산성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규범을 재검토하고 접근성을 업무 설계의 기본 원칙으로 내제화해야 

한다. 또한 생애과정 전반에 걸친 다양한 역량을 규범에서 벗어난 것으로 보지 않고 그 자체로 

가치 있게 여기는 조직문화를 조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직장은 자신과 타인을 돌보아야 하는 

보편적인 필요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지지적인 환경을 마련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선제적 포용 방식은 직장 내에서 자신의 장애나 나이와 관련된 제약을 

밝혀야 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꾼다. 접근성이 기본 원칙으로 자리 잡고 다양한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 일상적 관행으로 정착된 환경에서는 근로자가 자신의 상태를 공식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줄어든다. 장애나 나이와 관련된 제약을 공개해야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후대응적 제도와 달리, 체계적인 포용체계에서는 개인이 취약성을 드러내지 않더라도 

각자의 필요를 인정받고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궁극적으로 지원 여부를 공식적인 

진단이나 분류와 연계하지 않음으로써 사람마다 서로 다른 특성을 예외적으로 보지 않고 

본질적인 강점으로 인정하는 보다 지속가능한 노동모형으로 나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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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년기 일할 권리: 방글라데시 소액대출 관점 

Ferdoushi Begum 

Resource Integration Centre, Bangladesh (RIC, 방글라데시) 

 

사회보장은 1948 년 세계인권선언을 비롯해 1966 년 유엔이 채택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에서 기본적 인권으로 인정된다(United Nations, 1948; United Nations, 

1966). 방글라데시 헌법에도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강력한 보호조항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제 2 부 제 15 조 (d)항 ’기본적 생활필수품의 보장’은 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의 사회보장을 제공할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다. 

인권 보호는 모든 종교와 문화적 관행을 구성하는 핵심 요소이다. 노인인권이 본질적으로 

인권의 영역임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인권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전반적인 인권 보호 

수준의 실질적인 개선이 없다면, 노인은 자신에게 보장된 권리를 온전히 누릴 수 없다. 

일할 권리(노동권)는 세계인권선언(UDHR) 제 23 조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ESCR) 제 6 조에 규정된 기본적 인권이다(United Nations, 1948, Article 23; United 

Nations, 1966, Article 6). 여기에는 자유롭게 선택한 일을 통해 생계를 영위할 권리, 고용 

기회에 동등하게 접근할 권리, 차별로부터 보호받을 권리가 포함된다. 그러나 방글라데시의 

노인 근로자는 고용을 계속 유지하는 데 제약이 되는 광범위한 연령차별과 정책적 방치, 

구조적 장벽에 직면해 있다. 

연령주의는 이러한 권리 침해를 초래하는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이며, 노인을 사회의 

주변부로 밀어내고 이들의 인권을 약화시킨다. 방글라데시를 비롯한 많은 개발도상국에서는 

나이가 많다고 바로 은퇴하는 것은 아니다. 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사회보장제도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은 수의 노인은 생계를 위해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방글라데시의 인구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연령주의에 대응하고 노년기의 일할 

권리를 보장하는 일은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60 세 이상을 노인으로 간주하며, 이들은 전체 인구의 9.28%를 차지한다. 이는 

약 1 억 7,800 만 명에 이르는 전체 인구 가운데 2,500 만 명이 넘는 규모이다(Islam, 2022;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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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ily Star, 2024). 전체 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다. 또한 방글라데시 인구의 83%가 농촌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농촌에 거주하는 노인들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차별을 받거나 사회보장 

혜택과 필수적인 서비스에 대한 접근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방글라데시 내 상당수의 노인이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다. 그러나 노인의 소득활동을 

지원하는 적절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족과 사회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그 결과 빈곤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 가족에게 부담이 되는 존재로 여겨진 채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하게 된다. 

많은 노인이 불안정한 삶에 놓여 여러 위기를 겪고 있는 현실은 점차 국가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방글라데시 헌법은 노인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규정하고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노인을 위해 마련한 별도의 제도나 지원체계는 노령수당 

외에는 거의 없다. 방글라데시에서 인구 고령화가 새로운 사회문제로 떠오르고 있음에도 아직 

이에 대한 종합적인 대응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극심한 빈곤에 신체적 및 정신적 

고립까지 겹치면서 노인들은 사회적 및 심리적으로 더욱 취약한 상황에 놓이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연령주의는 노인을 경제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존재보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바라보는 사회문화적 인식 속에서 형성된다. 전통적인 규범은 가정에서 

노인을 존중하고 그 존엄성을 지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일부 노인이 

실제로 가계에 경제적으로 기여하고 가정 안에서 중요한 경제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사실까지 

충분히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방글라데시에서는 노년기에도 경제활동과 사회활동을 계속하려는 경우가 흔하다. 여건이 

되는 경우, 많은 노인은 채소 판매, 인력거 운전, 어업, 농업, 재봉, 식료품점 운영 등 다양한 

비공식 부문에서 거리와 농촌 시장을 중심으로 경제활동을 이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노인은 여전히 가족과 사회에 부담이 되는 존재로 인식되는 경우가  많다. 

공식 고용의 측면에서 노인이 겪는 어려움은 연령주의에만 그치지 않는다. 많은 일자리에서 

새로운 기술이나 디지털 역량을 요구하지만, 고령 노동자들은 이러한 능력을 익히거나 최신 

수준으로 보완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했을 수 있다. 또한 노인의 대다수가 거주하는 농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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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은 일자리 자체가 많지 않은 데다, 새로운 직무 능력을 익힐 수 있는 교육이나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도 거의 없다. 성별 역시 중요한 요인이다. 고령 여성은 나이와 성별을 이유로 

한 심각한 차별을 동시에 겪는 경우가 많다. 소수민족 공동체에 속한 노인은 여기에 더해 

사회적 및 경제적 배제를 겪을 수 있다. 

많은 노인은 자신에게 적합하거나 연령친화적인 일자리를 찾으려 노력하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역사회 활동과 사회활동에 참여하거나 소규모 또는 비공식 경제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소액대출은 노인이 선택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현실적인 대안 가운데 하나로 

떠오르고 있다. 소액대출은 노인이 경제활동을 계속하고 경제적 자립을 유지하도록 도울 뿐 

아니라, 이들의 존엄성과 사회참여를 지키고, 일할 권리와 사회에 의미 있게 기여할 권리를 

실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액대출: 방글라데시의 관점 

방글라데시의 관점에서 볼 때, 소액대출은 농촌 지역사회의 역량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 소액대출을 통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소규모 농업, 수공예품 제작, 지역 상거래와 

같은 소득창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한 소액대출은 방글라데시와 같이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개발도상국이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다만 연령주의로 

인해 여전히 많은 노인이 이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다. 

1970 년대 Muhammad Yunus 교수가 처음 도입한 소액대출은 빈곤 완화와 금융포용을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소액대출은 주로 여성에게 담보 없이 소액의 대출을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사업을 시작하고 생계를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 농촌 주민, 특히 

여성들은 소액대출을 바탕으로 소규모 상업활동, 소 사육, 양계, 재봉, 의류 판매, 채소 재배, 

바구니 제작 등의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업은 여성의 경제적 역량과 가정 

내 의사결정 능력을 향상시켜 삶을 크게 개선할 수 있다. 그 결과 여성은 보건의료 이용, 

이동의 자율성, 자녀 교육, 지역 내 다양한 소득창출 활동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된다. 또한 지역 갈등의 해결과 중재를 비롯한 지역사회 활동에도 더 

폭넓게 참여하게 된다.  



65 
 

일례로 피로지푸르 지구의 나지르푸르 우파질라에 사는 Fatema Sheikh 는 소액대출로 구입한 

염소 두 마리로 염소 사육을 시작했다. 그녀는 성실한 노력과 헌신, 체계적인 관리를 바탕으로 

사업 규모를 점차 늘렸고, 마침내 염소 19 마리를 보유하게 되었다. 이 사례는 소액대출이 

여성의 경제적 역량 강화와 지속가능한 생계 기반 마련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다. 

현대적인 소액대출 모델은 최초의 공식 소액대출기관으로 널리 알려진 그라민 은행이 

1983 년에 설립되면서 제도화되었다. 55 년 전에 시작된 소액대출 프로그램은 이제 하나의 

제도로 확고히 자리 잡았으며, 방글라데시가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는 데에도 기여했다. 

(Muhammad Yunus 는 그라민 은행과 함께 소액금융 분야를 개척한 공로를 인정받아 2006 년 

그라민 은행과 노벨평화상을 공동 수상한 방글라데시의 유일한 노벨상 수상자이다.) 

(Grameen Bank, n.d.). 

그러나 극빈층과 더불어 안타깝게도 많은 노인을 포함한 상당수의 취약계층은 아직도 이 

프로그램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현재 60 세 이상 인구 가운데 약 1,000 만 명이 

소액대출 프로그램의 혜택에서 배제된 것으로 추정된다. 방글라데시에서는 “이미 한 발을 

무덤에 들여놓은 사람에게 왜 대출을 해주어야 하는가?”라는 말이 매우 흔하게 쓰인다. 이러한 

인식은 노인이 소액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쳐 왔다. 

은퇴한 노인도 여전히 일하고 소득을 얻을 능력이 있으며, 이를 통해 가족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존엄하게 존중 받으며 살아갈 수 있다. 노년기에 나이와 여건에 맞는 일을 할 수 있다면, 

노인의 경제적 자립뿐 아니라 사회참여와 자신의 가치에 대한 인식도 높일 수 있다. 

 

노인의 소액대출 프로그램 참여 실태조사 

방글라데시에서는 2013 년 국가 노인정책과 2013 년 부모부양법을 제정하고 제한적인 사회적 

지원조치를 마련하는 등 노인 복지를 위한 여러 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은 

부분적으로만 시행되었다. 특히 노인을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위한 의미 있는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많은 소액대출기관이 이용자의 연령별 자료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기 때문에, 노인의 프로그램 참여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도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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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년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HelpAge International)과 Resource Integration Centre(이하 

RIC)가 방글라데시 6 개 지구에 거주하는 노인 36,784 명을 대상으로 공동 조사한 결과,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은 전체의 18.8%에 불과했다. 또한 이들은 최근에 

새롭게 참여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 온 노인들이었다. 다시 

말해, 이들은 노년기에 접어들기 전에 이미 소액대출을 이용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반면 

노년기에 들어선 이후 새롭게 프로그램에 참여한 노인의 비율은 거의 없다고 할 만큼 매우 

낮았다(Resource Integration Center & HelpAge International, 2008). 아래의 원그래프는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여준다.  

 

그림 1  

소액대출 프로그램 참여 노인 조사 

 

출처: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및 Resource Integration Centre(RIC) 조사(2008) 

 

 

 

  

빈곤 노인

81.2%

그라민 은행

4.1%

브락

2%

지역 비제도권

대출5.8%
기타 MFIs 6.9%

전체 소액대출

이용자 18.8% 

(4252명)

소액대출 프로그램 참여 노인에 대한 설문조사

Poor Older People -22599

Grameen Bank - 932

Bangladesh Rural Advancement Committee (BRAC)
- 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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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375 개 마을의 주류 신용 프로그램에 대한 빈곤 노인의 참여 

 

빈곤 노인 
그라민 은행 브락 지역 신용 기타 전체 수혜자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22,599 932 4.1% 458 2.0% 1,302 5.8% 1,560 6.9% 4,252 18.8% 

 

출처: HelpAge International & Resource Integration Centre(RIC) 조사(2008) 

 

노인의 소액대출 프로그램 참여가 낮은 이유 

소액대출 대상은 18 세 이상 50 세 이하로 제한되어 있다(Government of the People’s 

Republic of Bangladesh, 2006). 이러한 연령 제한으로 인해 노인은 그라민 은행을 비롯해 

BRAC, ASA, TMSS 등 전국 및 지역 단위의 소액대출기관이 운영하는 대출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제외된다. 또한 노인의 소액대출 접근을 보장하기 위한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노인은 

사실상 미미한 수준이다. 

방글라데시에서 소액대출 서비스는 주로 소액금융기관(Microfinance Institutions, 이하 

MFIs)을 통해 제공된다. 여기에는 그라민 은행, 사회진흥협회(Association for Social 

Advancement, 이하 ASA), 방글라데시 재활지원위원회(Bangladesh Rehabilitation Assistance 

Committee, 이하 BRAC)와 여러 비정부기구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이들 기관 

가운데 상당수는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소액대출을 활용해 개발과 고용 창출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1989 년에 설립한 팔리 카르마 사하야크 재단(Palli Karma-Sahayak Foundation, 이하 

PKSF)과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하거나 이 재단의 지원을 받고 있다.  

방글라데시의 많은 소액금융기관, 특히 PKSF 와 연계된 기관들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보험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이 보험제도의 특징은 대출자가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기 전에 

사망할 경우 남아 있는 채무를 전액 면제하고, 대출자의 저축금과 누적된 이자를 상속인에게 

반환한다는 점이다. 그러나 노인의 사망률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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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되는 채무액도 더 클 것으로 인식된다. 그 결과 많은 개발단체와 소액금융기관은 노인을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포함하는 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  

노인의 참여를 저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대출 프로그램이 대개 매주 열리는 위원회 회의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이 회의에서는 대출 수혜자를 선정하고, 대출금을 지급하며, 

대출 상환금을 회수한다. 그러나 노인은 건강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 매주 열리는 회의에 

지속적으로 참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더욱이 방글라데시의 사회제도는 노인의 취업과 경제활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노인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소득이 생기는 일을 할 가능성이 낮아야 한다고 

여겨지며, 일을 하기보다는 쉬면서 종교활동을 하며 여생을 보내야 한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다. 이 때문에 노인은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데 심리적 및 사회적으로 위축된다. 

종교적 신념 때문에 참여를 망설이는 노인도 많다. 일례로 빚을 갚지 못한 채 사망하면 

가족에게 부담을 남기게 되고, 사후세계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는 경우도 있다.  

현재 방글라데시에는 노인을 위한 연령친화적 서비스가 부재한 상태이다. 정부는 

국가노인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장기 및 단기 전략도 마련했지만, 아직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 2025 년 10 월 방글라데시 정부는 노인의 일차보건의료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세계보건기구 동남아시아지역 회원국 보건장관들이 스리랑카 콜롬보에서 채택한 

건강한 나이듦에 관한 선언을 지지했다(WHO SEARO, 2025). 건강한 나이듦을 위한 이 계획은 

노인이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유지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소득창출 

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할 수 있다.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지역사회 노인의 역량 강화: RIC 의 역할과 활동 

노인을 위한 정책 이행의 미비와 금융포용의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지역사회에 기반한 접근방식을 개발해 왔다. 그 가운데 Resource Integration Center(RIC)는 

선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다. RIC 는 권리기반 접근을 지향하는 단체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빈곤층과 취약계층을 주요 대상으로 활동한다. 특히 취약 여성과 아동, 노인뿐 아니라 토지가 

없고 의지할 곳 없는 사람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한다. RIC 는 방글라데시의 국가 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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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하고자 뜻을 함께한 경험이 풍부한 사회복지사들이 1981 년에 설립했다. RIC 는 국가 

차원에서 고령화 관련 공공정책과 방글라데시 노인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한편, 유엔 

정부 간 협의체에서도 노인인권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RIC 는 1989 년부터 영국의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과 그 밖의 해외 후원기관의 지원을 받아, 

노인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다양성 관련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RIC 는 

지역사회 기반의 노인자조모임(Older People’s Associations)이 노인의 권리를 지키고 복지를 

증진하며 사회변화를 이끄는 가장 적합한 주체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인의 역량을 

강화하고 노인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기 위해 지역사회 풀뿌리 수준의 노인자조모임 

설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 노인자조모임은 노인이 지역사회 발전 과정에 참여도록 돕고, 

이들의 기여를 널리 알리는 역할을 한다. 또한 지역사회에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생계 

여건을 개선하는 데에도 기여한다.  

RIC 는 방글라데시의 취약하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들이 빈곤감소 및 보건 프로그램에 

접근하고 그 대상에 포함될 권리를 중요하게 강조해 왔다. 또한 농촌 지역사회의 빈곤하고 

취약한 노인들이 기본적인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지원해 왔다. 이를 위해 RIC 는 사회적 

소득안전망의 하나로 현금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노령수당과 보편적 사회연금(RIC 자체 

재원 지원), 소득창출을 위한 소액대출, 연령친화적 보조용품(지팡이, 이동식 변기 의자, 

휠체어, 우산, 방한복)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료진료와 안과진료 등의 보건서비스를 

운영하고, 긴급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RIC 는 소득이 없고 가족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허약하고 취약한 노인에게 매월 4,000 BDT(미화 

약 33 달러)의 생계비 현금보조금을 지급한다. 

현재 86 세인 Banu Begum 은 7 년 동안 이 지원을 

받아 왔으며, 이를 통해 신체적 및 정신적으로 

보다 안정된 생활을 하고 있다 

 

“예전에는 어려움을 혼자 감당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RIC 와 지역사회 덕분에 의지할 곳이 

생겼고 마음도 평안해졌습니다.” Banu Beg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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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소액대출을 위한 RIC 의 지원 활동:  RIC 의 노인 소액대출 프로그램 

시작 배경 

1988 년 대홍수 이후 RIC 는 피해 지역의 빈곤 노인과 여성들이 처한 취약성을 더욱 깊이 

인식하게 되었다. 1989 년 RIC 의 대표인 Abul Haseeb Khan 은 헬프에이지 인터내셔널 

관계자들과 협력하게 되었고, 이들은 방글라데시 노인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 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RIC는 나르싱디 지구 지나르디 지역의 노인들과 여러 차례 참여형 협의를 

진행했다. 이를 통해 노인들이 직접 제기한 소득 기회, 보건의료, 사회적 지원, 소득창출을 

위한 소액대출에 대한 접근 등 주요 관심사와 요구를 파악했다.  

한 차례 현장 방문에서 Suradhani 라는 고령 여성이 Abul Haseeb Khan 을 찾아와, 더 이상 

자녀들의 도움에 의지할 수 없으니 소득창출 활동을 시작할 수 있도록 소액대출 지원을 

요청했다. 그 나이에 대출을 받아 무엇을 하려는 것이냐는 질문에 Suradhani 는 “나도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나는 기댈 곳이 전혀 없다. 자녀들도 나를 돌봐주지 

않는다. 조금이라도 소득을 벌 수 있다면 이 나이에 다른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RIC 는 아직 노인을 위한 정식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기관 자체 재원을 활용해 그녀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했다. 

Suradhani 는 이 대출을 활용해 찻집을 열었으며, 이를 통해 노인도 재정적 지원이 있다면 

자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이후 RIC 가 다시 지역사회를 방문했을 때, Suradhani 는 

찻집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가족 내 자신의 처지도 나아졌다고 말했다. 이를 계기로 Haseeb 

Khan 은 소득을 얻는 일이 노인의 신체적 및 정신적 활력을 높이고 가족 안에서 존엄을 

회복하도록 돕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이러한 경험은 지역사회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이어졌다. 이에 따라 RIC 는 1989 년 나르싱디 

지구 지나르디 유니언에서 노인 150 명을 대상으로 시범 소액대출 사업을 시작했다. RIC 는 

노인들만의 별도 모임을 구성하고, 이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식으로 대출을 

제공했다.  

RIC 는 지역사회 노인의 필요와 어려움을 보다 깊이 이해하기 위해 초점집단토의도 실시했다. 

그 결과 노인들은 자신의 경험과 기술, 능력을 바탕으로 소액대출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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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었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 여부와 소득창출 활동은 가족과 지역사회 구성원들과의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은 참여를 확대하고 공동의 책임의식을 높이며 

지역사회의 지원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지속적으로 사업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RIC 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소액금융사업을 

효과적으로 운영할 전문성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노인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가족 구성원 

간 공동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가족들도 점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RIC 는 노인을 소액대출 사업에 보다 폭넓게 포함하는 것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기 위해 

처음에는 제한된 규모로 노인의 참여를 허용시켰다. 빈곤하고 의지할 곳 없는 노인에게 

대출을 제공하면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적 인정과 지위를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이들이 계속 

활발하고 생산적인 삶을 유지하도록 도울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에 따라 RIC 는 

노인을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포함하기 위해 기존의 일반 소액대출 운영정책에서 연령제한을 

폐지했다. 

RIC 는 다른 소액대출기관(MFIs)과 비정부기구(NGOs)가 노인 대상 사업에 소액대출 지원을 

포함하도록 독려하기 위해 여러 차례 자문회의와 논의 자리를 마련해 왔다. 그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노인의 지식과 경험, 기술을 활용하여 보다 활동적이고 생산적인 노화를 촉진한다. 

2. 노인의 사회적 신용도를 높인다. 

3. 가족과 사회, 국가에 대한 노인의 기여를 확대한다. 

4. 소액금융기관이 노인에게 소액대출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소액금융을 통해 노인의 경제적 자립능력을 회복하려는 이러한 노력은 이미 중요한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다. 이 특화된 소액금융 프로그램은 선구적인 시도로서 국내외의 인정을 받았다. 

2003 년 RIC 는 세계은행의 산하 빈곤층 지원협의체(Consultative Group to Assist the Poor, 

CGAP)로부터 ’Pro-Poor Innovative Challenge’라는 국제상을 수상했다. 300 건이 넘는 신청 

가운데 5 개국의 5 개 기관만이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RIC 는 그중 하나였다.  

RIC 는 2015 년 9 월부터 PKSF 와 협력하여, LIFT(새로운 아이디어 실증을 위한 학습·혁신기금, 

Learning and Innovation Fund to Test New Idea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지역사회 활동을 



72 
 

통한 노인의 생계 개선’ 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사업은 빈곤한 노인에게 적합한 지속가능한 

대출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사업을 통해 노인이 연령친화적인 

소득창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출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현장 활동이 시행되었다. 

이러한 접근은 새로운 혁신으로 평가받으며, 빈곤 노인의 소득보장에 새로운 가능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PKSF 는 노인 특화 대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이 프로그램은 

기술훈련과 함께 노인을 위한 저금리  대출과  완화된 조건의 보조금을 결합한 종합적인 

금융지원을 제공한다.  

주목할 점은 노인 특화 대출 프로그램이 완화된 대출 조건, 연장된 거치기간, 다양한 대출 

상환기간과 상환방식, 저금리 등을 결합함으로써 노인을 위한 새로운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을 개발했다는 점이다. 이 프로그램은 빈곤 완화 전략을 마련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내가 번 소득으로 필요한 비용을  

충당할 수 있어 마음이 매우 평안합니다. 

모두에게 사랑받는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Samanta Ban 

 

 

이상의 논의를 통해 연령친화적인 대출 프로그램은 노인이 보다 평범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고, 정기적인 소득원을 마련하며, 일할 권리뿐 아니라 적절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의 점진적 실현을 지원하는 데 매우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현재 RIC 의 사업을 통해 

PKSF 의 소액금융 프로그램에도 노인이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RIC 는 방글라데시에서 

노인을 대출 프로그램에 포함시킨 선구적인 기관으로 평가받는다. 현재 이 프로그램은 RIC 가 

활동하는 12 개 지구의 21 개 하위 행정구역의 34 개 지점을 통해 2 만 명이 넘는 노인 회원에게 

2 억 5,000 만 BDT(미화 약 200 만 달러 이상) 규모의 대출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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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는 노인은 대출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기회 덕분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하고 

소득을 얻어 가족을 부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건강과 지역사회의 지원을 뒷받침된다면  

앞으로도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Sotto Gopal 

 

노인의 소액대출 프로그램 참여 전망 

노인인구의 상당수가 빈곤선 이하에서 생활하고 있음에도, 노인은 정부와 비정부기구가 

추진하는 빈곤 완화 사업에서 대체로 제외되어 왔다. 노인은 빈곤 완화에 기여할 수 없다는 

인식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어 개발사업에도 충분히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오랫동안 노인을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참여시켜 온 RIC 의 경험에 따르면, (1) 노인에 

대한 인식과 편견을 바꾸고, (2) 기존 대출 프로그램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개선한다면 

노인도 소액대출 사업에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노인을 프로그램에 포함하면 생산적이고 

활동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대출 대상자로 인정받고 새로운 

경제활동의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가족과 사회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립하고, 

사회의 기여자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노인 분야 연구자들은 직업에서 은퇴한 60 세의 사람도 

새로운 일을 시작할 의지와 가능성을 충분히 지니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노인이 활동적인 

노년을 보내며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노인이 가정과 사회, 

정부 및 비정부 부문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도록 지원해야 한다. 소액대출은 

노인이 소득을 창출하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경제적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나아가 노인이 다양한 중요한 일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면, 이들의 

지식과 경험, 기술, 지혜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사회 전체의 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소액대출기관은 노인을 프로그램에 적극 포함하고 참여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 

 



74 
 

노인의 주요 소액금융사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RIC 는 개발협력기관, 정책결정자, 

소액금융기관을 대상으로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 노인도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연령제한을 폐지 한다. 

⚫ 노인의 필요에 맞는 대출상품을 설계하고, 모든 소액금융기관이 이를 도입하도록 

장려한다. 

⚫ 복지부, 소액대출규제청, PKSF 및 주요 소액금융기관(MFIs)이 참여하는 전담반을 

구성하고 노인을 주류 프로그램에 통합한다. 

⚫ 노인의 소액대출 참여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대국민 인식개선 

활동을 추진한다. 

 

시사점 및 결론 

RIC 와 같은 다른 기관들도 개발사업, 특히 소액대출 프로그램에 노인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점차 인식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방글라데시의 이러한 프로그램은 

경제활동을 하는 계층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노인은 기존 저축이나 자산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대체로 제외되었다. 그러나 실제 경험은 소액대출이 비공식적이고 착취적인 

대출 방식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이는 동시에 금융포용의 기회를 넓힐 수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인식 제고와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개별 기관의 

노력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기관과 지역사회, 정책결정자 간 공동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하다. 노인자조모임은 조직화와 인식 제고를 통해 노인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존엄을 

회복하며 사회 및 경제 활동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연령주의가 노인 차별을 

초래하고 노년기 인권침해의 중요한 근본 원인 가운데 하나라는 인식도 점차 확산되고 있다. 

사회적으로 소외와 차별은 노인이 자신의 인권을 온전히 실현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연령주의는 여전히 개발 프로그램에서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성불평등 및 장애와 

교차하는 문제는 더욱 충분히 조명되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노인의 인권침해 위험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노인의 생계와 관련해서도 불평등과 차별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우선 연령주의가 노인의 실제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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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는 연령주의에서 비롯되는 부정적인 인식과 관행을 개선할 수 있는 개발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노인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삶의 질과 존엄성은 훼손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노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RIC 는 방글라데시의 주요 이해관계자와 

정책결정자들이 권리기반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취약한 노인이 겪는 불평등과 불이익을 줄여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소액금융은 노인의 사회적 및 경제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적이고 안정적인 수단으로 

입증되었다. 사회적으로 소외된 노인에게 소액대출 서비스를 확대하면 빈곤 완화뿐 아니라,  

존엄과 자립, 사회적 포용도 함께 증진될 수 있다. 따라서 소액대출 사업은 노인에게 소득 

창출 기회를 제공하고 경제적 자립을 강화함으로써 노인의 권리 증진에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은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의 실현에 기여하며, 나아가 노인의 복지와 

존엄을 뒷받침하는 보다 포괄적인 권리기반 체계를 강화한다. 

’노년기 일할 권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할 필수적인 권리이자 기본적 인권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노년기의 사회보호는 인권의 핵심 요소인 만큼, 이를 명시적으로 포함하는 것은 

국제적 규범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현재 제안된 유엔 노인 인권협약의  권고사항이 갖는 

정책적 중요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노인이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면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가족과 더 

넓은 범위의 경제에 기여할 수 있다. 궁극적으로 포용적인 소액대출 사업은 노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보장하고, 이들의 삶의 질을 높이며, 더욱 평등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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